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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장기지속의 경제적 기원*

김  재  호**

논문초록 1) 이 연구는 조선왕조(1392-1910)의 장기지속의 조건을 경제학적 기반에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국왕과 신하, 또는 중앙과 지방간의 세력균형에 주목
하였을 뿐 경제체제에 관한 이해가 피상적이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체
제를 분석할 수 있는 경제학 연구로부터 이론적 자원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의 구성원, 즉 엘리트와 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에 협력(충성과 복종) 하게 만
드는 경제적 유인에 주목하였다. 또한 초보적이지만 조선왕조와 동 시기 明淸代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선왕조의 특징을 좀더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조선왕조는 지배연합을 형성한 엘리트에게 렌트를 보장함으로써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과거제를 통해 엘리트 충원방식을 제도화하고 경쟁적으로 운영함으
로써 지배연합의 구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
정할 수 있었다. 렌트의 주된 원천은 조선왕조 경제체제의 재분배적 성격을 반영
하여 국가재정과 이에 종속된 상업에 있었으며, 지방재정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형성된 ‘선물경제’는 지배연합을 유지,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상공업자를 
배제하고 지배연합의 동질성과 농촌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조선왕
조의 장기지속에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엘리트의 부 구성이 토지에 집중된 것은 
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해 보수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대중의 집단행
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대중은 현물재정의 운영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곡을 비롯한 공공재 공급을 통
해서 대중의 ‘준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 조선왕조의 장기지속
을 위하여 중요하였다. 환곡제도는 많은 운영상의 폐단을 낳았지만, 같은 유형에 
속하는 명청대 중국과도 대비되는 조선왕조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으며, 생존 상의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왕조의 장기지속
에 기여하였다.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에는 지배연합에 대한 렌트 분배와 대중에 
대한 공공재 공급 간의 균형이 핵심적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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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조선왕조(1392-1910)가 장기간 존속할 수 있던 것은 외국에게 정복되지 않고, 엘

리트 내부의 경쟁자에 의해서 왕조를 탈취 당하지 않았으며, 대중의 반란에 의해서 

전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동어반복에 불과한 

것이다. 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성립 가능하였는가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오래된 주제인 조선왕조의 장기지속(longevity)의 조건을 경제학적 

기반에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 ‘외국에 의한 정복’과 관련된 대외관

계의 문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이 연구에서는 조선왕조 내부의 문제에 집중

하고자 한다.

일찍이 전해종(1976)은 한국과 중국의 왕조교체를 비교하여 한국의 왕조가 월등

히 장기간 존속하였음에 주목하였다. 한국의 경우 한 왕조가 대체로 500년에서 700

년에 이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가장 오래 존속한 唐, 明, 淸도 300년에 미달하였

으며 70에 가까운 중국의 왕조 중에 200년을 넘는 것은 5개 왕조뿐이었다. 이와 같

이 한국의 왕조가 장기지속하게 된 요인은 “고도의 중앙화”에 있었으며, 이는 “영역

의 협소, 정치지향성, 봉건제의 결핍”으로 인해 지방 세력의 성장이 미약했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였다. 기타 부차적인 요인으로서 한국이 천재지변의 규모가 작았고 

반란의 모태가 될 상업적, 종교적 結社도 희소하였으며, 이민족과의 관계도 단순하

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선왕조는 문민통치하에 군사력이 약화되어 반란을 일으

키기 어려웠으며 조공제도에 의해서 중국이 통치자의 지위를 보장하였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12-20).

Palais(1975, 272)는 이러한 조선왕조의 “예외적 안정성”(extraordinary stability)

은 중앙집권적 군주와 귀족적 엘리트 간의 힘의 균형의 산물이며, 국왕이나 귀족 

어느 한편의 권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저지되었다고 주장하

였다. Cumings(1997, 73)도 “중앙권력과 토지재산 사이의 긴장”(the tension 

between central power and landed wealth)으로 인해 장기간의 안정을 누릴 수 있었

다고 보았다. 앞의 전해종(1976)이 중앙이 지방을 압도한 것에서 장기지속의 요인

을 찾았다면, 군주와 엘리트, 중앙과 지방의 세력 균형에 주목하였다고 할 수 있

다. 과연 중앙이 지방을 압도하였는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군주제의 기본적 특성으로부터 



조선왕조 장기지속의 경제적 기원 55

장기지속의 요인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1) 그

러나 세력 균형을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함께 중앙과 지방, 국왕과 

엘리트 간의 갈등이 전면에 부각되어 강조됨으로써 엘리트(양반)가 조선왕조를 지

지하는 이유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엘리트를 제외한 대중이 조선왕조의 존

속과 무관한 것처럼 도외시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2)

한편 Palais(1999, 91-97)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성(longevity)

과 안정성(stability)”의 근본 요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3) 첫째 요인은 

조선왕조가 조공체제 하에서 자신의 열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주변국들도 간

접지배를 선호하였다는 점이며(“외세에의 순응”), 둘째 요인은 정변이나 반란이 정

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왕족을 국왕으로 옹립해야만 하였다는 점이며(“실세의 외

관으로서의 왕의 정통성”), 그리고 셋째 요인은 오랜 기간 사회를 지배해온 엘리트들

이 왕을 지지하였기 때문에(“전통적 정통성”) 조선왕조가 장기간 존속할 수 있었다

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왕조의 장구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신분계층 간의 조화이

기보다는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의 신분 계층적 특권의 보존이었다.”(117). 같은 관

점에서 송준호(1987, 162)는 “깊은 뿌리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양반이 있었기에 

조선왕조는 500년이란, 인류역사상 그 유례가 결코 많지 않은, 장수를 비교적 평화

한 속에서 누릴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엘리트의 특권의 보존이 왕조의 장기지속을 가능하게 한 주요인이었다는 입론은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엘리트의 특권과 그것이 기반하고 있었던 경

제체제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라는 점이다. Palais(1975, 1999)에 있어서 조선왕

조의 농업관료제(agrarian bureaucracy)는, 토지에 기반을 둔 양반 엘리트들의 저항

 1) 이러한 국왕과 신하 간의 세력균형 또는 경쟁이라는 관점은 보다 근원적으로는 중국을, 농민

의 잉여 생산물을 두고 국가와 지주가 경쟁하는 유형의 제국으로 이해하였던 Eisenstadt 

(1963)의 비교 정치체제론, 전근대 관료제론에 기초하고 있다.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에 대해

서도 동일한 비중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이러한 점에서는 Palais(1975)가 농민을 조선왕조 장기지속의 설명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박종

성(1995)의 비판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농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양반 지배층의 ‘예

방적 대응’으로 장기지속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국

가에 대한 협력과 복종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경제체제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력 균형에 의한 추상적 설명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Palais(1999)는 참고문헌의 팔레(1999)를 가리킨다. 동일인이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

하 영문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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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허약해진 국가재정, 심화되어가는 관료의 부패라는 이미지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국가의 위치와 기능을 이해하기 어렵

다. 이와 관련하여 Palais(1996)는 조선왕조의 ‘유교적 治國策과 제도’에 관한 1300

면에 가까운 방대한 저서에서 조선왕조는, 모든 사회를 유교적으로 재편하려고 하

였던 유학자들의 도덕적 ‘이상’과 그것을 좌절시키는 ‘현실’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으

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조선왕조는 초기의 도덕적 열정을 상실함에 따라 15세기 말

엽부터 ‘관료제적 쇠퇴’의 특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으며(1007), 16세기말 임진왜

란이 발발했을 때 “실정과 당쟁, 불공정한 과세, 부의 집중, 책임회피, 국방력의 

쇠퇴”로 인해 멸망했어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1003-1004). 그에 의하면 “[조선왕

조의] 중앙관료제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반동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 즉 정부는 

어떤 실질적인 새로운 체제로의 적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현실

에 대해 최소한의 조정만을 시도했다.”(Palais, 1999, 113). 조선왕조가 장기지속한 

것이 과연 이처럼 500년이 넘는 생애의 5분의 3을 경화되어 기능부전인 상태로 연

명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 또한 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도덕’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오히려 조선왕조 경제체제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부족과 지나

친 서구 중심적 사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근래 한국경제사 학계에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조선왕조의 경

제체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4) 이에 따르면, 조선왕조의 

경제체제는 국가재정이 경제통합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에서 ‘국가적 재

분배경제’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는 국가에서 필요한 재화를 지방

으로부터 현물로 수취하여 사용하는 재정제도(공납제)와, 국가가 일정량의 곡물을 

비축하여 매년 방출하고 환수하는 곡물저장(환곡) 제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공납제도는 국가재정에 생산 충격으로 인한 물가 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부여하였으며, 환곡제도는 기근 등의 위기 시에 농민의 생존에 도움을 주

었음이 틀림없다. 

 4)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 맹아론과 조선시대 봉건제론을 비판하는 가운데 Polanyi(1944, 

1977)의 ‘재분배’(redistribution)개념을 원용하여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이헌창, 

1996, 1999; 이영훈, 1996, 2000; 김재호, 2005, 2007, 2008).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최근 

이헌창 편(2010)으로 종합되었다. Polanyi(1944, 1977)의 정의에 따르면, ‘재분배’는 한 사회

를 통합시키는 재화의 이동(현물 또는 재산권)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다시 주변으로 배분되는 

유형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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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사 연구는 ‘자본주의 맹아론’ 또는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을 축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맹아론’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전체 경

제체제에 대한 고려 없이 단편적인 발전적 양상을 ‘부조적(浮彫的)’으로 파악하려 

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경제사 연구는 조선왕조 경제체제에 대한 구

조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지향하는 한편, 경제 전체의 성과와 변화를 보여주는 장

기 시계열의 정비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맹아론’이 가정하고 있었던 단선

적인 역사관이 비판되는 한편,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에 대한 앞에서 언급한 ‘국가적 

재분배경제’ 논의에서 보듯이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설명이 시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항 이후의 충격과 대응에 대해서도 좀 더 합리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합할 수 있는 분석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한편에서는 Polanyi(1944, 1977)의 

경제통합 유형론에 입각하여 조선후기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가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 ‘국가적 재분배경제’의 유형으로 이해하고 있지만(대표적으로는 이영훈․박이

택, 2007; 이헌창, 2010; 김재호, 2005), 다른 한편에서는 물가를 비롯한 수량 데이

터를 집적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암묵적으로 가격에 대해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합리

적인 경제인과 시장경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는 이영훈 편, 2004; 

특히 차명수, 2009a).

이러한 가운데 최근 Jun, Lewis, and Kang(2008)은 17세기 이후 조선후기 경제

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로서 “아담 스미드의 중농주의적 관점”(Adam 

Smith’s physiocratic view)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래 중국사 연구에서 

주장되고 있는 ‘스미드적 성장’(Smithian growth) 모델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분업

과 전문화에 의한 생산성의 증대와 시장의 확대에 의한 경제성장의 관점을 의미한

다. 이 연구에 의하면 조선왕조는 17세기 이후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보장됨으로써 

‘스미드적 성장’이 진행되었는데, 이 성장을 촉진 또는 저지하는 요인은 국가에 의

한 인프라스트럭처 공급, 곡물저장, 조세감면, 생태적 상황이었다. 이들 요인들로

부터 17세기 이후의 장기 물가변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물가추세에 대한 실증도 

재검토해야겠지만,5) 근본적인 문제는 ‘스미드적 성장’을 촉진하고 저지하는 요인들

 5) 이에 대한 비판은 Cha(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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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전히 외생적이라는 점에서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그러한 요인들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할 방법

이 ‘스미드적 성장’ 모델의 틀 내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중국 경제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Wong(1997)과  

Pomeranz(2000)는 중국(강남)과 유럽(영국)이 18세기까지 ‘스미드적 성장’을 하였

으며 ‘大分岐’(Great Divergence)는 19세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외생적인 우연적 요인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Wong(1997)은 정치제

도(국가형성과 집단행동) 상의 차이가 경로의 차이를 초래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

지만, 정치제도가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우연적인 요인에 불과하여 경제적 변화와

의 통합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Pomeranz(2000)는 아예 정치적, 제도적 요인

에 의한 설명을 배제하고(영국과 중국이 동일하다고 이해), 석탄부존, 식민지 획득과 

같은 지리환경적인 우연성으로 발전경로상의 차이를 설명하였다.6)

이러한 경제사 연구의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를 경제적 성과 및 변

화와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Polanyi의 경제통합 유형론은 

국가(또는 재정적 물류)의 중요성과 지배력을 강조하였으나 미시적 기초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통합 유형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 스미드적 성장이론은 정치제도를 포함한 제도적 요인을 배제하거나 외생적

이며 우연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을 가능하게 

하였던 조건들의 ‘경제적 기원’(economic origins)을 고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7) 

정치제도의 지속이 경제적인 요인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는 질문이 경제적 성과

와 정치제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

 6) 중국경제사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리보중, 이화승 역(2006)과 강진아(2004, 2008)에 상세

하다. 

 7) 이 연구의 제목을 ‘경제적 기원’이라고 한 것은 이 연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Acemoglu and 

Robinson(2006)의 제목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들은 민주화를 결정짓는 8가지 요소가 모두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는데, “본질적으로, 상이한 정치적 결과는 그 사회

가 근본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경제구조상의 차이로부터 생겨난다. 바로 이점이 이 책이 [독재

와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원이라는] 제목을 단 이유이다.”(43)라고 밝히고 있다. 제목을 인용

한 것은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Acemoglu and Robinson(2006)은 

Moore(1966)의 고전 Th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를 의식한 것이라

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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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왕조라는 정치체제의 장기적인 존속을 가능하게 하였던 조건들의 경제적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면, 조선왕조의 정치제도와 경제체제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

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도 전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의 구체적인 현실을 직접 분석하기에 앞서 제Ⅱ장에서 조선왕조와 같은 

비민주적 국가(정치체제)가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할 수 있는 경제학 

이론과 개념을 탐색하였다. 특히 North, Wallis, and Weingast(2009)의 ‘자연국

가’(natural state), Levi(1988)의 ‘준 자발적 복종’(quasi-voluntary compliance), 

Olson(1965)의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그리고 Acemoglu and Robinson 

(2006)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원’에 관한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이 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종합함으로써 비민주적 국가가 장기지속하기 

위한 조건을 가설적으로 제시해보았다. 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은 비민주적 국가라

고 하더라도 폭력 또는 강제에 의해서만 장기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엘리트의 

협력과 대중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조선왕조에 관련된 제 연구를 종합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조선왕조의 구성원을 엘리트(제Ⅲ장)와 대중(제Ⅳ장)으로 나누어 각각 조선왕조를 

지지하게 되는 경제적 유인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집단행동의 문제에 대해

서 검토한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느 단일한 요인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실로 무수한 요

인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

한 이론을 고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Olson, 1982), 이 연구는 사회구성원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라는 경제적 요인에 집중하여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을 설명하고

자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가 조선왕조가 장기간 지속할 수 있었

던 모든 요인에 대한 해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8)

 8) 이 연구는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조선왕조가 장기지속하게 된 조건을 경제학적 기반에서 이

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이러한 방법에 대해 과연 전근대 사회에 대한 경제학의 이론

적 도구에 의한 분석이 가능한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

면 경제학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농촌사회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도덕경제’적 설명 간의 오랜 논쟁에서 보듯이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옳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Scott, 1976; Popkin, 1979). 연구방법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는 설명 능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적 성과가 국가(정치체제)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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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연구의 목적이 조선왕조라는 비민주적 정치체제의 장기지속을 경제학적

인 방법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이지만, 같은 유형에 속하는 동시기 明淸代 중국과의 

비교는 조선왕조의 특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

에 대한 분석이 종료된 이후에 제Ⅴ장에서 조선왕조와 동시기 중국을 간략히 비교

함으로써 조선왕조의 특징을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는 이 연구의 분석에 사

례를 추가하여 보강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명청대와 비교를 행한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최근의 명청대 경제사 연구가 기존 경제사 연구에 충격을 주고 있

으며 그 여파로 한국경제사 연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였다는 점, 그리고 동시기 중국과 조선과의 비교사 연구가 상

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의 역대 왕조와의 비교는 사실상 한국사에 

관한 통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방대한 준비가 없이는 착수하기 어려우며 이 연

구의 방법이 어떤 가치가 있다면 추후 한국의 역대왕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이 연구의 성과를 요약하고 한계점을 밝힘으로써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경제적 성과를 규정하는 인구, 지식, 제도, 이익집단, 그리고 인지구조와 신념체계와 같은 

실로 다면적인 요인들이 국가(정치체제)의 흥망성쇠를 규정할 것이다(Olson, 1982; North, 

1981, 1990, 2005).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는 한정된 것이다. 특히 North 

(2005)가 주목하고 있는 신념체계와 지식은 “非반복적인”(non-ergodic) 인간적 환경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대응(선택)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성과, 나아가 정치체제

의 존속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독립적인 요인으로서 분석하지 못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의 변동과 신념체제 간의 인과관계를 체계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헌창(2004a)에 따르면, 조선

왕조의 유교는 조선왕조 지배층의 “제한된 합리적 선택”이었으며 조선왕조의 현실에 조응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왕조가 5백년 이상 존속

하고 그것도 외부 충격에 의해 몰락할 만큼 고도의 안정성을 누린 데에는 유교가 큰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 “유교만큼 군주에 대한 자발적 충성심을 효과적으로 조장하는 이념”을 찾기 

어려우며, “유교문화를 통해 군주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려는 조선 지배층의 의도는 놀라운 성

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180-181). 현재로서는 엘리트(양반)로 구성된 지배연합의 안정성, 

대민정책에서 왕도정치와 관련된 治者의 책임의식과 공공재 공급, 士農工商의 위계적 직업

분화와 중농주의적 경제질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유교의 확산은 지배층의 지

배이데올로기에 대중을 동조하도록 함으로써 대중의 집단행동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

이라는 점을 추론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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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자원

국가의 발생 이후 인류역사에 존재하는 정치체제는 구성원의 정치참여를 기준으

로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로 양분할 수 있다. Acemoglu and Robinson(2006)과 

같이 ‘독재’와 ‘민주주의’로 유형을 나눌 수 있으며, 권력 획득과 승계 과정상의 차이

를 기준으로 ‘비민주주의’를 ‘군주제’(monarchy)와 ‘독재’로 세분할 수도 있다

(Tullock, 2005).9) 조선왕조는 말할 것도 없이 ‘비민주주의’이며 ‘군주제’에 속하는

데, 이러한 국가에 대한 모델로는 ‘약탈국가’(predatory state)가 출발점이 된다.10)

단순한 약탈국가 모델에 의하면, 국가는 ‘붙박이 강도’(stationary bandit)로서 ‘뜨

내기 강도’(roving bandit)와 달리 장기적으로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존재이다

(Tullock, 2005). 국가가 장기적 전망을 갖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을 

보호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주민들의 반발을 억제하고 협력을 유도함

으로써 국가의 장기적 존속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Levi(1988)는 좀 

더 현실에 근접한 약탈국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통치자(ruler)는 ① 납세자 주

민에 대한 상대적 교섭력(relative bargaining power), ② 징세와 관련된 거래비용, 

 9) Tullock(2005)에 의하면 군주제는 권력이 세습되는 것이며, 독재는 독재자가 자신의 능력으

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독재는 권력승계가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에  군주제로 수렴하

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실례의 하나로 북한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 모두 다수 

대중이 지배자의 권력 획득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양자 모두 ‘비민주주의’로 지칭

한다.

10) North(1981, 21)는 국가를 “폭력에 대한 비교우위”를 가짐으로써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 

거주하는 구성원에게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Barzel(2002, 4)에 의

하면 “국가는 ① [계약의] 집행(enforcement)을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단일한 궁극적 제3

자에 복종하는 개인들의 집합, ② 이들 개인들이 거주하는, 집행자의 권력이 미치는 영토로 

구성된다.” North(1981, 21-22)에 의하면, 국가에 관한 이론은 계약이론(contract theory)과 

약탈이론(predatory theory)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인의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집행을 강제하는 제3자로 보는 입장이며, 후자는 

국가를 어느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대리인(agency)으로서 이를 통해서 다른 구성원의 수입을 

약탈하는 존재로 보는 입장이다. 계약 이론은 국가가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목적을 위해서 이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면, 약탈 이론은 제3자로서의 국가의 역

할로 인한 사회의 이익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North는 이 두 이론은 반드시 양립 불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가 구성원이 보유한 폭력의 분포(distribution of violence potential)의 

차이(계약이론은 폭력의 평등한 분포를, 약탈이론은 불평등한 분포를 가정)를 통해서 화해시

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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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결정자의 시간전망(time horizon)인 할인율의 제약 하에서 수입을 극대화하

는 존재이다.

통치자가 주민(납세자)에 대해 갖는 교섭력은, 통치자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히 통치자가 자신의 영지를 가지고 있거나 독자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을수록 강력해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국가(통치자)와 주민 간의 교섭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도

한 Blanton and Fargher(2008)에 의하면, 공공재, 관료화, 주인통제(principal 

control)의 정도에 있어서, 수입 원천이 일반 납세자(ordinary taxpayer)의 생산물․

노동력․상업거래와 같은 ‘내부’에 있는 경우가 수입 원천이 ‘기타’에 의존하는 경우

보다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11) 국가의 수입 원천이 ‘내부’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 

주민에 대한 교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통치자에 대한 (납세자의) 통제가 강해지

고, 공공재의 공급이 늘어나는 한편, 조세 징수와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서 관료제

가 발달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통치자와 납세자 간의 교섭력에 기초하여 조세에 관한 규칙(“재정헌법”[fiscal 

constitution])이 정해지면(Levi, 1988, 49), 양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납세자의 ‘무임승차’ 행위로 인해서 계약이행(복종)이 불확실하

다는 점이다. Olson(1965, 1982)은 ‘무임승차’에 의한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력이나 처벌과 같은 ‘선택적 유인’에 주목하였지만, Levi(1988, 

49-70)가 논하고 있듯이 그것만으로는 감시비용(monitoring cost; enforcement 

cost)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서 첫째로 ‘공평’, ‘정의’ 등

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교육하여 내면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Levi, 1988, 

49-52), 둘째로  통치자가 납세자 대중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준 자발적 복종’(quasi-voluntary compliance)을 끌어내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49-70). 이러한 복종은 통치자가 계약(bargain)을 지킬 것이며, 

다른 구성원들도 계약을 지킬 것이라고 납세자가 확신할 때 이루어지는 전략적 행

동이다. 통치자가 이러한 행동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납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납세자의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자발적”이지만, 불복종이 적발될 경우 처벌된다는 의미에서 

11) 동아시아에서 조선왕조는 빠져 있지만, 국가 수입이 “내부”로 분류된 중국의 경우가 국가 수

입이 “내부가 아닌” 일본에 비해서 공공재․관료화․주인 통제의 정도가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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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자발적”이며, 어떤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복종과 

구별된다. 납세자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기초하여 계산된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자기이익에만 기초한 행동과도 구별된다.12)

이상에서 지배자에 대한 복종에는 집단행동의 문제(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제력(‘선택적 유인’)과 강제력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통치의 거래비용을 감소시

키는 사회적 규범, 그리고 복종에 대한 반대급부(‘준 자발적 복종’)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Olson(1965, 1982), Levi(1988), North(1981)는 모두 국가(통치자 1인)

와 납세자(주민)를 상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국가를 지배하는 다수 엘리트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최근 North, Wallis, and Weingast(이

하에서는 NWW, 2009)는 국가를 통치자 1인으로 단순화시키는 단일 행위자 모델로

는 국가가 어떻게 ‘폭력’을 독점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음을 비판하고 그 대안

으로서 국가를 ‘조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하였다. 폭력을 보유한 엘리트들이 각종 

유형, 무형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렌트(rent)를 자신들이 

독점하는 대가로서 폭력의 행사를 포기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곧 ‘지배연

합’(dominant coalition)을 형성함으로써,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폭력의 억제

는 모든 사회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제한질서’(limited 

access order), ‘자연국가’의 성립은 인류사에 있어서 엄청난 도약이었다. 집단을 형

성하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지만, 구성원 간의 폭력을 억제하지 않으면 이익

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국가’의 성립에 의해서 폭력이 억제됨

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엘리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생명과 재산에 대한 

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도 귀속될 것이다. 이러한 반면에 ‘자연국

가’에서는 자원에 대한 접근이 엘리트에게만 제한되어 있고 자유롭게 조직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폭력의 억제(질서의 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향유

할 수 없다. 특히 자원에 대한 접근제한은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

12) 참고로 North(2005, 107)는 만장일치를 이룰 수 없는 사회에서 강제는 필수적이지만, 강제

는 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에 의해서 제약되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권위주의 정치체제

에서도 사회구성원이 지배자에게 복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며 

국가는 통상 강제와 사회적 규범의 혼합에 의해서 지배하게 되는데, 강제의 정도는 사회적 규

범에 체화된 신념체계가 지배자의 이익과 합치하는 정도에 따르게 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

서는 이러한 신념체계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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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중에게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는 것은 본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근원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자연국가’는 ‘연약한’(fragile), ‘기본

적’(basic), ‘성숙한’(mature)의 3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 통치자 1인에 의한 인격

적인 지배로부터 (완전한 의미의 ‘법에 의한 지배’는 ‘접근개방’(open access) 사회에서 

가능하지만) 비인격적인 ‘법에 의한 지배’를 향해 가는 발전의 정도가 단계 구분의 

기준이다. NWW(2009)의 주된 관심사는 ‘접근제한’(자연국가) 사회에서 ‘접근개방’ 

사회로의 이행에 있는데, 국가가 통치자의 인격적 속성에 관계없는 영속성을 획득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대중의 접근은 제한되어 있지만, 엘리트 간의 관계가 비인격

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엘리트에 대한 법에 의한 지배가 광범하게 진행되는 것이 ‘접

근개방’ 사회로의 이행의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다. ‘접근개방’ 사회에서는 ‘접근제한’ 

사회와 대조적으로 비인격적인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자원에 대한 접근이 구성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특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조직의 결성이 자유

롭기 때문에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시장의 확대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서 ‘접

근개방’사회에서는 빠르고 안정된 경제성장과 높은 생활수준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접근제한’ 사회 (자연국가)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원에 대

한 접근이 엘리트에 국한되어 있고 조직의 형성이 저지되어 시장의 발전이 지체되

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속도가 매우 느리고 불안정하여 낮은 생활수준에 머물게 된

다.

우리의 관심사인 ‘자연국가’의 안정성은 그 정의로부터 지배연합의 안정적인 유지

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 엘리트에 대한 렌트의 보장과 적절한 분배, 그리고 환경

의 변화에 따른 지배연합의 적절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자연국가는 사회질서로서 안정적(stable)이기는 하지만 그 구성이 정태적인

(static) 것은 아니다. 지배연합은 항상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합의 정체성

(identity)이나 내부 편제는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항상 변화한다. 상대가격, 인

구, 경제성장, 기술, 그리고 다른 많은 변수들이, 다양한 엘리트의 권력과 지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들 변화는 [지배]연합의 구성원에

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대적 교섭위치

는 변화한다. 새로운 세력 균형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권과 렌트 분배의 조정이 이

루어진다. 특권은 종종 권력을 가진 엘리트의 사회적 정체성에 내재되어 있기 때

문에, [지배]연합 내에서의 미세한 한계적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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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실패하면, 자신의 힘이 자신의 몫보다 크다고 믿는 구성원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더 많은 특권을 

위해 싸우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국가에서 지배연합의 실제적 구조

는 내재적으로 불안정하다. 지배연합은, 약한 구성원을 도태시키고 새로운 강력

한 구성원을 끌어들여 연합의 전체 구성을 재편성함으로써 규칙적으로(regularly) 

크기와 구성을 변화시킨다(NWW, 2009, 40). 

이와 동시에 ‘자연국가’는 ‘성숙한’ 단계를 향해 발전함에 따라서 충격에 대한 복

원력이 강해진다. 자연국가가 발전할수록 권력은 “내구적인” 협정에 기초하게 되고 

이러한 권력에 의해서 지지되는 제도와 조직은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며, 정부

(국가조직)도 더욱 정교해지고 제도화됨으로써 충격에 대해서 강한 복원력을 갖게 

된다(NWW, 2009, 73-74).13) ‘자연국가’가 통치자의 인격적인 지배에서 법에 의한 

제도화를 향해서 발전하게 되고 지배연합을 규율하는 규칙이 제도화되어 내구성을 

지니게 된다면 ‘자연국가’의 안정성은 강화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NWW(2009)의 ‘자연국가’ 모델은 무엇보다 국가를 조직으로 파

악함으로써 엘리트의 협력과 경쟁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 행위자 약탈이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중에 대해서는 자원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점만 암시되고 있을 뿐이며, 주된 관심이 ‘접근

제한’ 사회의 엘리트의 지배연합 내에서 어떻게 ‘접근개방’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전

제조건이 성숙하는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Levi(1988)가 주목하

고 있는 조세 부과 및 납부 과정을 둘러싼 거래비용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

다. 또한 엘리트의 렌트를 보장하는 ‘자연국가’의 역할과 조세수취 간에 충돌이 생

13) “기술(technology)이 국가를 연약한 자연국가에서 기본적 자연국가로, 나아가 성숙한 자연국

가로 진보하도록 밀어가지는 않는다. 자연국가의 동학은 지배연합의 동학이며, 지배연합은 

변화하는 조건들에 대응하여 빈번하게 재협상되고 변화한다(shift). 이러한 [지배연합의] 조

정이 인격적 정체성에 기초한 권력과 렌트를 더 커지게 만든다면, 제도는 더 단순해지고 조직

은 덜 복잡하게 되어 그리하여 사회는 자연국가 진보의 ‘연약한’ 쪽을 향해서 변화하게 된다. 

[지배연합의] 조정이 내구적인 협정에 기초한 권력을 더 커지게 만든다면, 제도는 더 복잡해

지고 조직은 더 정교해지며, 사회는 자연국가 진보의 ‘성숙한’ 쪽을 향해서 변화하게 된다. 자

연국가의 진보를 거쳐서 정부가 더 정교하게 되고 제도화되면 충격에 대해 더 큰 복원력을 갖

게 된다. 연약한 자연국가보다 더 안정적인 성숙한 자연국가는 기본적 자연국가보다 더 안정

적이다. 우리는 자연국가의 진보 - 연약한, 기본적, 성숙한 - 를 자연국가가 지지할 수 있는 

조직에 따라서 정의한다. 조직적 정교화가 증대함에 평행하여 제도적 정교화가 증대한

다.”(NWW, 2009,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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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연국가’는 오로지 엘리트의 협력을 

유지하고 렌트 수취를 보장하는 지배연합 그 자체이거나 제3자적 집행자(enforcer)

로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14) NWW(2009)가 지배연합의 렌트 수취와 국가의 조

세수취 간의 갈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국왕도 자신의 영지수입으로 ‘自活’해야 

하였던 전근대 유럽의 봉건국가를 모델로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서 국가를 

고찰할 때 조세수취자로서의 국가(Levi, 1988)와 지배연합으로서의 자연국가

(NWW, 2009)를 통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엘리트와 대중 간의 갈등과 정치체제의 변동에 관해서는 Acemoglu and 

Robinson(2006)의 연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엘리트와 대중(citizens)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엘리트는 독재를, 대중은 민주주의를 선호함에도 불구

하고 민주주의는 대부분 엘리트가 수용함으로써 성립되었다는 퍼즐을 풀고자 하였

는데, 엘리트와 대중의 전략적 행동을 가정하고 있는 이 모델은 엘리트가 대중을 

억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충분히 크고, 대중이 엘리트의 양보에 대한 약속을 

믿기 어려울 경우에 엘리트는 민주주의를 강요받게 됨을 보여준다.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대중은 엘리트를 위협하여 양보를 강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위기는 

일과적이기 때문에 양보의 약속은 엘리트의 미래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을 수 없

다. 따라서 대중은 엘리트가 양보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또 엘리트는 시

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하여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의 요점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엘리트)은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키도

록 스스로를 구속(commit)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를 필요

로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사회적 불안과 폭력을 억제할 수 없을 

때 엘리트에 의해서 창설되는데, 대중의 생활이 악화되는 조건과, 대중이 혁명을 

조직하는 데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집단행동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 합치

되면 혁명이 임박하게 된다. 혁명이 임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엘리트의 양보가 없으

면 민주주의는 수립될 수 없으며,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

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고, 엘리트의 자산이 쉽게 국유화되거나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또 엘리트들이 새로 수립되는 정부의 행동을 일정한 범위 안으로 제

14) NWW(2009, 74-75)는 자연국가에서의 국왕은 지배연합의 우두머리로서 법 위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국왕은 지배연합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며 이에 실패하였을 경

우 정변과 무질서가 초래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왕조 장기지속의 경제적 기원 67

한할 수 있는 헌법을 기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주주의는 혁명의 위협에도 불구하

고 수립되지 않는다. 혁명의 위협으로 엘리트가 양보하더라도 민주주의로 제도화되

지 않으면 미래의 엘리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가 엘리트

에게 너무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엘리트는 정치권력의 약화

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민주화)의 조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 시민

사회: 엘리트가 양보를 하는 것은 대중들이 혁명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시

민사회가 발전하고 조직화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혁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충격과 위기: 전쟁을 비롯하여 불황이나 흉작, 교역조건의 악

화 등의 정치경제적 위기에는 대중이 사실상의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권력은 미래에도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3) 수입의 

원천과 부의 구성: 엘리트의 소득의 원천이 민주화에 대한 엘리트의 태도를 좌우한

다. 토지가 중심인가 자본이 중심인가가 중요하다. 토지는 자본보다 조세부과에 편

리하기 때문에 민주화는 정치변화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용이한 토지 소유자에게 더 

불리하다. 혁명으로 인한 사회혼란은 자본 소유자가 ‘협력’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

문에 더 위협적이다. 지주제가 발달한 경우에 민주화는 소작인의 토지재분배 요구

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토지소유 엘리트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4) 정치제도: 민주주의 정치제도라도 의사결정은 다양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다수의 힘을 제한하도록 설계된다면 엘리트의 양보를 더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5) 그룹 간 불평등: 엘리트와 대중의 그룹 간 불평등이 커지면 

민주주의를 통해서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커지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6) 중간계급: 중간계급은 민주화의 추동자

(driver)로서 엘리트가 중간계급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점진적인 민주화가 

진행되며, 중간계급은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완충자(buffer)로서 급격한 부의 재분

배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분배를 제한하여 엘리트의 반발을 억제함으로

써,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7) 세계화: 주변에 민주

주의 국가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압력이 존재하는가도 민주화의 요

구를 강화시키고 민주화에 대한 반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8) 정

치적 정체성과 갈등의 성격: 다원화된 사회는 단일한 집단행동을 곤란하게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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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경향을 낮춤으로 엘리트에게 민주화의 위험이 크지 않도록 

만들게 되며 이에 따라서 민주화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상에 살펴본 Acemoglu and Robinson(2006)의 모델은 우리의 문제의식과는 

정반대이지만, 엘리트에 의한 독재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요컨대 민주화의 조건을 뒤집으면 독재 체제의 장기지속의 조건은 

(1) 혁명을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위기의 부재, (2) 미약한 시민의 집단행동, (3) 

엘리트의 강력한 억압(양보 거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중이 사실상의 권

력을 장악하기 용이한 정치경제적 위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인데, 이는 불

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때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는 정치경제적 충격이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치

적 요구가 크지 않다면 이는 대중이 혁명이 가진 무임승차적 속성으로 인한 집단행

동의 난점을 해결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엘리트가 대중을 억압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엘리트가 억압적이 되는 것은 엘리트에게 민주주의

로 초래되는 비용(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 특히 엘리트의 재산이 주로 토지인 

경우에는 자본에 비하여 과세가 용이하고 재분배되기 쉽기 때문에 대중의 요구에 

양보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동시에 민주화의 추동자이자 완충자의 역할을 하는 

중간계급의 성장이 미약한 경우에도 엘리트의 양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정치체제

의 변화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비민주적 정치체제의 장기지속의 경제적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초점은 지배연합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렌트의 보장과 환경

의 변화에 따른 지배연합의 적절한 조정, 지배연합의 조정과 정부 조직의 비인격적

인 제도화,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제약하는 경제구조, 특히 토지 중심의 엘리트의 

부 구성, 상공업과 중간계급의 미약한 성장, 그리고 대중의 ‘준 자발적 복종’과 집

단행동의 문제이다.15) 먼저 엘리트에 대한 렌트의 보장과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져 

15) 이와 같이 정치체제를 포함한 제도가 변화하기 어려운 보다 심층적인 이유는 제도가 경로의존

성(path dependancy)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헌법과 

같은 제도의 창설에는 비용이 소요되며, 이러한 제도가 일단 창설된 후에 구성원에 의한 적응

과 학습이 이루어지고(비용 투입), 새로운 제도의 기반이 되거나 비공식적 제도를 창출함으

로써 제도들 간의 상호의존망이 확장됨에 따라서 인구 당 제도 이용의 비용이 감소될 것이라

는 점에서 제도는 수확체증적 성격을 갖고 있다(규모의 경제). 또한 기존 제도에 이해관계를 

갖는 이익집단이 발생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조직을 형성하게 되면 제도는 변경하기 매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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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배연합의 구성이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

께 지배연합의 충원과 조정이 제도화되고 정부조직도 정교해짐으로써 충격에 대해 

강한 복원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비민주적 정치체제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납

세자 대중이 국가에 협조하고 반란과 같은 집단행동을 기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는, 불복종에 대한 처벌과 같은 ‘선택적 유인’도 있어야 하겠지만, 대중의 부담에 

대해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준-자발적 복종’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연국가의 ‘접근개방사회’로의 이행, 또는 독재로부터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저지하

는 경제구조도 비민주적 정치체제의 장기지속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

공업의 미약한 성장과 토지 중심의 엘리트의 부 구성은 엘리트의 양보를 불가능하

게 만듦으로써 정치체제의 변화를 억제할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위기는 대중의 

집단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데, 대중의 생존의 위기가 혁명을 야기하

는 정치적 위기로까지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을수록 정치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엘리트(양반)의 협력과 렌트 

‘자연국가’를 형성하는 지배연합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자원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렌트를 향유한다(NWW, 2009).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은 지배연합의 구성원인 엘리트에게 렌트를 공급함으로써 엘리트의 협력

(충성)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16)

그러나 조선왕조의 지배연합의 자격과 구성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조선왕조 

어지게 되며, 전체 사회의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제도도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왕조의 창설에는 실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

에 경제적 성과에 따라서 간단히 국가나 왕조가 교체될 수는 없다는 점은 명백할 것이다.

16) 지배연합 내의 권력 게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관심과는 차이가 있지만, 

“지배연합”의 개념을 이용하여 조선왕조의 정치를 분석한 연구로는 강광식(2000)이 유일한 것 

같다. 특히 제1부 제2장 “신유학사상과 조선조 유교정치체제의 지배연합”을 참조(61-107). 

전략집단을 군왕과 신하로 나누고 다시 신하를 국왕과 사적 관계에 있는 王臣(功臣, 戚臣)과 

공적 관계에 있는 士臣으로 나누어 이들 3자간의 제휴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지배연합이 변화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조선왕조의 정치사를 이해하고 있다. 조선왕조의 지배연합은 군왕의 권

력의 소장에 관계없이 군왕을 매개로 지배연합이 결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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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신분제는 良賤制였으며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을 취득한 관인들은 있었지만 

양인에게 관직이 개방되어 있었다는 입장(한영우, 1983; 유승원, 1987)이 있는 반면

에, 양반은 고려시대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존속하여 조선시대 초기부터 양인과 확

연히 구별되는 신분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견해(송준호, 1987; 이성무, 1990; 

Duncan, 2000)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17) 조선후기에 대해서도 양반층이 급증

함으로써 양반 신분 자체가 허구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18) 이

에 대립하여 양반이 일반 상민과 구분되는 신분으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송준호, 1987) 양반의 지위는 강고하게 유지되어 신분제는 허구화되는 것

이 아니라 “班常制”로 변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성우, 2001a). 四方博

(1938)의 대구호적에 대한 수량적 연구 이후 조선후기 신분제 해체설은 상식이 되

어 있지만, 입론의 근거가 되었던 호적의 성격과 직역에 대한 이해가 비판받고 있

는 상황이다.19)

조선 초기의 지배연합이 양인에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다고 보는 관점은, 조선

왕조로의 왕조 교체를 ‘자연국가’로부터 ‘접근개방사회’(open access society)로의 이

행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배연합의 규모나 구성에 있어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다음의 

인용문은 세조 13년(1467)에 함길도에서 발생한 李施愛 난의 대책에 대하여 大司

憲이었던 梁誠之가 올린 상소문으로 송준호(1987, 176-178)가 조선초기 양반의 존

재와 연속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가 

중국에 비하여 장기간 존속한 원인은 “大家世族”이 중앙과 지방에 분포되어 있어 

반란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함길도에는 노비가 없어 대가세족이 없기 때문에 

반란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堯舜代로부터 오늘의 大明帝國에 이르기까지 왕조가 23번이나 바

뀌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檀君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겨우 7왕조가 교체

되었을 뿐인데 그 이유가, 물론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풍속의 淳하고 薄한 

17) 이성무(1990)와 송준호(1987)의 입장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송준호(1987)는 이성무(1990)

의 논의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18)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정석종(1983)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 이에 관해서는 김성우(2003), 정진영(2003), 역사와 현실 편집부(2003), 송양섭(2005)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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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우리나라에는 많은 大家世族이 

京鄕 각지에 있어 그간에 혹 姦雄이 나타나 반란을 꾀한다 하여도 기회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염려가 됩니다. 대저 대가세족이 대가

세족으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노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저 咸吉

道 각 군에 (타도와 마찬가지로) 대가세족이 수십 가만 있었다면 吉州의 李施愛

가 어찌 능히 도내 전역을 (그렇게 단시일 내에) 휩쓸 수가 있으며, 그곳에 근무

하던 朝臣들(즉, 중앙에서 임명되어 나간, 수령을 비롯한 각급관리) 중 나라와 

임금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싸운 충신이 단 한사람도 없다는 그러한 일이 또 

어찌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이 모두다 그 지방에 노비가 없기 때문이요 노비가 없

는 것은 대가세족이 없기 때문입니다.20)

과거에 응시하고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양반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없었다

는 점에서 조선왕조의 신분제도는 개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응시하는 개인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

며, 가족, 가문, 씨족, 신분이라는 촘촘한 관계를 체화한 채 존재하고 있었다. 사

회 구성원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구성원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비인격적인 성격

을 갖는 ‘접근개방 사회’와 달리, ‘자연국가’의 사회관계는 인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양천제 신분제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응시할 때 자신이 천인이 아님

을 증명해야 하는 것부터 각자 어떠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고 있느냐가 항

상 식별되고 의식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배

연합에 소속될 수 있는 자격, 구체적으로 양반의 자격을 명확히 하는 것은 쉽지 않

다.21) 宮嶋博史(1995, 22)는 조선시대 在地兩班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고 있다.

20) 󰡔세조실록󰡕913년(1467) 8월 6일자의 양성지의 상소. 송준호(1987, 177-178)의 번역문을 따

랐으나 ‘노예’는 원문에 따라 ‘노비’로 고침.

21) 법적인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양반의 기준이 불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송

준호(1987, 4)는 양반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양반이란 현실적으로, 先

系가 분명하고, 그 선계 중에 세상이 알만한 顯祖 즉, 有名先祖가 (이른바 始祖 외에 또) 

있어 그들이 현조 누구의 (또는 현조 누구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이 확실하며 일정한 世居地

가 있고 그 世居地를 무대로 하여 영위된 양반가문으로서의 역사와 그 역사 과정에서 축적된 

양반가문으로서의 전통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자격요건은 돈으로 산다거나 

항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

을 양반으로 만든다는 것은 국왕의 권력이나 위신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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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합격자, 또는 과거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당대를 대표할 정도의 고명한 

학자를 선조로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선조로부터의 계보관계가 명확할 것.

(2) 수대에 걸쳐 동일한 村(集落)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것. 이러한 대대

로의 거주지를 世居地라고 말하고 세거지에서는 양반가문이 同族村(集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양반적인 생활양식을 지키고 있을 것. 양반적인 생활양식이란 조상제사와 손

님(客)에 대한 접대 (奉祭祀, 接賓客)를 정중하게 행함과 함께 일상적으로

는 학문과 자기수양에 힘쓰는 것이다.

(4) 대대로의 결혼상대, 즉 姻族도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집단으로

부터 선택되고 있을 것.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왕조 개창에 참가한 인물을 중심으로 지배연합이 형성되어 

있었으며,22)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이 자연국가의 ‘인격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며,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지배연합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이 법률에 의

해서 쉽게 변경될 수 없는 자율성을 가지는 동시에, 구성원을 선택할 수 있는 신축

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문법의 부재가 규칙의 부재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배연합의 내부적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공식적․

비공식적 처벌을 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

는 것이 합리적인 이해일 것이다. 다만 조선왕조의 경우에 지배연합의 일원이 되는 

자격에 科擧 합격과 관직 획득이 관건이었으며, 관직이 세습되지 않고 경쟁이 치열

하였다는 점에서 전근대 유럽이나 일본과 대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미야지마, 2003, 2008). 이점은 조선왕조 지배연합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배연합의 충원이 과거제라는 매우 ‘내구

적인’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그 구성을 변화시

킬 수 있는 신축성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조선왕조의 엘리트들이 취득하는 렌트는 대부분 국가 조직의 일원, 즉 관료가 되

22) 이와 관련해서는 Duncan(2000)을 참조할 것. 이에 따르면, 조선왕조의 개국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의 지배 엘리트는 고려왕조와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왕조 초기의 태조, 

정종대 관료를 검토한 결과 고려말기인 14세기 중엽에 새롭게 등장하는 가문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1430-32년의 293명의 관료 중에 182명(62%), 48명의 宰樞 중에 

40명이 세습적인 양반가문 출신이었다. 또한 1455-57년의 337명의 관료 중 246명(65%), 재

추 46명중에 44명이 유명한 세습 양반가문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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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그와 관련을 가짐으로써 획득하는 것이었다. 조선왕조에 있어서 가장 방대한 

조직은 국가 자체이며 국가 외부에 형성된 조직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23) 특히 경제적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업회사와 같은 

‘계약적 조직’(contractual organization)의 발달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국가 외부에 조

직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렌트를 취득하는 길은 거의 없었다. 특히 조선왕조의 

양반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으며, 상공업자는 천민과 마찬가지로 과

거에 응시할 수 없어 관직 진출이 봉쇄되어 있었다.24)

조선왕조에 있어서 국가 조직의 일원이 되는 방법은 관직, 특히 고위관직(堂上

官)을 획득하는 길이 거의 유일하였으며, 과거 합격(특히 文科 합격)이 가장 기본적

인 조건이었다.25) 과거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개방성을 두고 

입장이 나뉘어져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제한이 명확해진 것은 분명하다.26) 

경쟁에서 승리하여 관직을 획득함으로써 지배연합에 진입한 양반은 자신의 지위를 

후손에게 전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이므로 과거제도나 승진체계에 관직 보유자의 이

익이 반영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축소된 형태이기는 했지만 조선왕조

에서도 蔭敍제도가 관직 획득의 방법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점하였다. 조선

23) 상인들에 의한 회사조직의 미발달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신라, 고려시대 이래의 燃燈會, 八

關會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香徒, 그리고 조선후기에 크게 발달하고 있는 각종 契 등과 

같은, 국가 외부의 조직에 관해서는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에 관해서는 김필동

(1992)을 참조). 특히 조선후기에 계의 발달은 자연국가의 안정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측

되는데, 19세기의 농촌의 계의 상황에 관해서는 김재호(2001a)를 참조.

24) 국가 외부에 형성된 조직은 가족, 가문, 씨족과 같은 ‘원초적 조직’(adherent organization)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 계약적 조직과 원초적 조직의 구분에 대해서는 NWW(2009, 

16-36)을 참조. 조선왕조 양반들은 향촌에서 국가 외부에 留鄕所나 書院 등을 통해서 독자적

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국가로부터 독립된 조직을 가지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在

地 양반의 조직화에 관련해서 士林, 朋黨政治(黨爭), 留鄕所, 書院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

다. 우선 이태진(1986, 125-185)과 이태진(1989, 175-209)을 참조). 사림, 나아가 당파의 

형성을 국가 외부의 조직 형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계약적 조직’이라

기보다는 가문을 중심으로 한 ‘원초적 조직’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차장섭, 1997).

25) 과거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성무(2000)를 참조.

26) 일례로 과거응시자에 대해서 당초 錄名官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四祖單子를 확인하도록 하였

지만 응시자의 증가로 검토가 곤란해지자 중종 35년(1540)에 防奸節目을 제정하여 사조단자 

외에 신분을 보증하는 保單子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친족이나 평소에 친분이 있는 고위 관

료가 작성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京在所 관리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였던 것이다(차미희, 

1999, 28-29). 이러한 응시요건은 명백히 양반들의 ‘인격적’ 관계에 의한 응시자 선별을 의도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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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議政 등 樞要職 역임자의 30% 이상이 음서와 음서 후 문무과 급제자였던 것

이다(한충희, 1995). 더욱이 서울 중심의 기존 양반층에 유리한 부정기적인 別試가 

증가하고 관직 진출에 출신 가문과 지역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소수 가

문에 의해서 관직이 독점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이에 따라서 “閥閱”이 성립되었

던 것이다(차장섭, 1997).

그러나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이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조선왕조가 다수 엘리트들

이 소수의 관직을 두고 경쟁하는 개방적 성격을 왕조 끝까지 유지하였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강력한 벌열이라도 과거제의 틀을 유지하여야 하였으며, 

자신의 관직을 자손에게 세습하는 제도를 만들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차장섭

(1997)에 따르면, 조선전기와 후기의 벌열에 매우 큰 변동이 있었으며, 벌열 형성

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관인적 기반”이었다(29). 조선후기 벌열의 입사경로에서 ‘기

타’를 제외한 전체인원 2,227 명 중에 文科 출신은 1,406명(63.1%), 武科 출신은 

346명(15.5%), 遺逸 59명(2.7%), 蔭敍 416명(18.7%)이었다(62-64).27) 明淸시

대의 중국과 비교하여 조선왕조의 과거제에 있어서 소수 동족집단(姓貫)에 文科 합

격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였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조선왕조의 

과거제도는 왕조 말까지 개인의 능력이라는 요소를 버릴 수는 없었으며 이러한 점

에서 “언제나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이 곧 체제

의 안정과 왕조의 長命에 기여한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와그너, 2007[1974], 

29). 단 이때의 개방성은 어디까지나 지배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한, 조선왕조 지배

연합 특유의 운동방식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과는 3년마다 실시되는 式年試와 기타 특별한 경우에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別

試로 나눌 수 있는데, 조선왕조 전 기간에 걸쳐서 합격자는 14,68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미야지마, 2008, 216). <그림 1>에서 보듯이 식년시와 별시를 합하여 연평균 

29.2명이 문과에 합격하였던 셈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추세적으로 문과 합격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기적인 식년시는 거의 고정되어 있었던 반면에 부정기적인 여

27) “결국 3세대 이상에 걸쳐서 각 세대마다 堂上官 이상의 官人을 배출하면서, 父, 祖, 曾祖 가

운데 1인이 반드시 堂上官 이상의 관인일 때 그 가문은 閥閱로 분류될 수가 있었다.”(차장섭, 

1997, 30). “조선후기 벌열은 인조-경종 연간에 성립되어 영조 이후 고정되어 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벌열을 기준으로 조선후기를 구분하면 선조-광해 연간은 과도기, 인조-경종 연

간은 성립기, 영조-정조 연간은 성장기, 순조-고종 연간은 극성기로 파악된다.”(같은 책,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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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명목의 별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관직수는 經國大典(1485년 반포) 단계에서 

京外 文武 雜織을 통틀어 正職 5-6천여 직, 兼職 110-600여 직의 규모였다. 그 중

에 핵심 요직은 10여 直啓 文翰衙門의 100여 堂上官을 중심으로, 正品 堂下官과 

議政府, 六曹, 三司의 參上官을 포함한 300여 직이었다(한충희, 2004, 25).28) 앞

에서 언급하였듯이 관직이 양반 자격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 규모

의 관직을 목표로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 진출에 성공하거나, 반드시 본인이 아니더

라도 관직에 진출한 자가 속한 가족과 가문으로 대강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

다. 국초의 관직 수는 이후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합격자의 관직 경쟁

은 시간이 흐를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림 1> 조선왕조 왕대별 문과 연평균 합격자 수

y  =  0.8937x  +  16.343
R?=  0.45

y  =  0.0695x  +  11.326
R?=  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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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합계 문과 식년시 선형 (문과 합계 ) 선형 (문과 식년시 )

R2

R2

자료: 미야지마(2008, 216)에서 작성(원자료는 송준호․와그너, 보주 조선문과방목 CD-ROM).

주: 1.태조, 2.정종, 3.태종, 4.세종, 5.문종, 6.단종, 7.세조, 8.예종, 9.성종, 10.연산군, 11.중

종, 12.인종, 13.명종, 14.선조, 15.광해군, 16.인조, 17.효종, 18.현종, 19.숙종, 20.경종, 

21.영조, 22.정조, 23.순조, 24.헌종, 25.철종, 26.고종.

28)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경국대전󰡕9상으로 文班은 正職 613, 兼職 101, 武班은 정직 

4,390, 겸직 10 개소이며(잡류직은 인원 불명). 이 가운데 외관직은 문관 790, 무관 500, 합

계 1,290 개소였다. 그리고 직위의 고하에 따라서 堂上 148, 堂下 269, 參上 866, 參下 

3,558 개소였다(한충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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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외부에 계약적 조직이 희소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렌트의 주된 원천일 수밖

에 없다. 이로부터 취득하는 렌트는 ‘직접적’ 렌트와 ‘간접적’ 렌트로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국가 재정, 또는 국가적 재분배 기구를 통한 재화와 서비스

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획득되는 것이며, 후자는 지배연합의 

‘인격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획득

되는 것이다. 

‘직접적’ 렌트는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녹봉(조선 초에는 전 현직관료의 科田도 포

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왕조의 녹봉의 규모는 관료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29) 재정운영과 관련된 비공식적 수입의 존재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주된 원천은 지방재정을 비롯한 국가재정, 그리고 이와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상업부문이었으며, 렌트는 이러한 원천으로부터 관료가 

행사하는 재정운영에 대한 재량권과 상업부문에 대한 규제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먼저 관료들은 貢納制의 운영과 관련하여 防納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였다. 貢物

은 본래 지방관이 직접 중앙 관청에 상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현실에 있어서 

공물의 수량과 품목을 적은 문서[陳省]를 획득한 방납인이 공물을 납부한 다음, 지

방관으로부터 貢物價를 징수하는 방납이 관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격차에 의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영의정을 비롯한 당대의 정치적 실력자들이 방납의 

주체 또는 배후로서 지방관과 결탁하거나 방납을 강요하고 있었다.30) 이와 함께 貢

人이나 市廛으로부터 관련 관청이나 관료들에 대한 상납이 관행되었으며,31) 조선

왕조의 국제무역의 대종은 조공 사절이 주체가 된 공무역이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절단에 참가하는 것이 취리의 기회가 되었다.32) 

더욱 주목되는 것은 양반 간의 “선물경제”가 지방재정을 원천으로 형성되어 있었

다는 점이다(이성임, 2005). 조선왕조의 양반들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주고받고 

29) 1867년에 간행된 󰡔六典條例󰡕에 의하면, 1년간 관원에게 녹봉으로 지급하는 廣興倉의 곡물은 

쌀로 환산하여 2만 5천 석이었는데, 官員은 겸직을 일부 포함하여 4,659명으로 추산된다. 이

는 1인당 1년간 쌀 5.37석에 불과하였음을 의미한다(김재호, 2007, 19-20).

30) 방납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기존 연구에 관해서는 김재호(2004, 56-58)를 

참조. 강제훈(2002)은 방납을 통해 권력과 유착하여 富商으로 성장한 한 상인(許繼智)의 사

례를 알려주고 있다.

31) 최근의 연구로 스카와(2010)과 밀러(2010)를 참조.

32) 조선왕조를 포함한 전근대 한국의 무역에 관해서는 이헌창(2004b)이 개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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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주 원천이 지방재정이었다(이성임, 1995, 2004, 2005).33) 조선왕조의 지

방재정은 국가재정에 거의 통합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방의 관행에 의해서 수취되는 

수입을 가지고 있었다.34)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과세면적(結)과 인

구(戶口)는 실상과 큰 차이가 있었다.35) 지방관은 가족의 생활과 족보 편찬과 같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재정수입을 사용하였으며, 자신과 친분이 있는 관료들에게 

지방재원으로부터 각종 생활물자를 선물하는 한편, 비공식적인 상납 분을 추가하여 

부세를 납부하였다. 이영훈(2000, 20-25)이 “貢膳의 緣網”이라고 명명하였던 바와 

같이 지배연합의 구성원인 엘리트 사이의 호혜적 거래가 국가적 재분배기구를 매개

로 하여 확장된 형태로 ‘선물경제’로서 성립해 있었던 것이다. 지방재정을 원천으로 

양반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거래 행위는 법적인 근거나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자연국가’의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것이었다. 

양반 간의 관계는 혼인과 같은 혈연적 결합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호혜관계를 

통해서 유지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선물경제’의 관계망에서 탈락되었을 때 더 이상 

양반, 즉 지배연합의 일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점에서 이러한 호

혜적 거래관계는 지배연합을 규율하는 제도로서도 기능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간접적’ 렌트와 관련하여, 지배연합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재산권의 보장

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적인 무력을 보유하지 못한 양반은 

재산권의 안전에 국가에 의한 보호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왕조가 經國大

典을 비롯한 법전의 편찬에 노력하였기 때문에 ‘법에 의한 지배’를 지향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연국가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가 공평무사한 제3자일 수 없으며 법은 

권력의 분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재산인 토지와 노비의 재산권에 관해 법적인 규정이 있었지만, 재산권이 단지 법의 

33) 이성임(2005, 53-4)에 의하면, 관직에 오르면 생기는 수입원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1) 仕

宦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받는 祿俸, 丘從, 伴人 등으로서 “이는 관인이 청렴하게 관직에 전

념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物的․人的 재원이다. 이러한 수입은 공식적으로 제

도화된 수입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2) 수령이 개인적인 재량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34) 지방재정에 관해서는 장동표(1999), 김덕진(1999), 손병규(2008)를 참조. 지방재정의 규모

는 김재호(2008), 이우연(2010a)을 참조할 것.

35) 권태환․신용하(1977)는 실제 인구수를 국가가 파악한 口數의 2.5배 정도였다고 판단하여 조

선시대 인구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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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비교사적으로 보아 조선후기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은 매우 배타적인 것으로서 근대적인 것에 가깝게 발전하였음이 인정되고 있지만

(배항섭, 2010), 아직 소유권 증명에 대한 제도가 완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모

든 사회관계가 ‘인격적’이라는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는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재산권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조선왕조의 엘리트들은 국가의 제3자적 집행능력을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36) ‘선물

경제’를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재산권의 문제에 대처하였

다고 생각된다.37)

도망노비의 추적[推刷]과 노비신분의 세습에는 국가의 보장이 더욱 필요하였다. 

조선왕조는  노비에 대해 주인이 私刑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주인에 대한 불복종이나 도망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였다(지승종, 1995, 

317-342). 大明律은 主奴 관계에 대해 부자 관계와 유사한 죄를 적용하였지만, 조

선왕조는 한 단계 더 엄한 君臣 관계에 준하여 경미한 반항도 綱常 범죄로서 가혹

하게 처벌하였다.38) 국왕(仁祖)이 “叛主한 奴를 그 주인이 죽이는 데 무슨 거리낌

36) 조선왕조는 개인 간의 토지매매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제3자적인 

심판관의 역할을 자임하였다. 토지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으며(量田), 사적으로 거래되는 토

지매매에 대하여 국가는 확인을 요구하였다(立案). 󰡔經國大典󰡕9(戶典 田宅)에는 소유권 분

쟁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5년을 시효로 제한하였지만, 6가지의 예외규정을 두어 중대한 재산

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기한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는데, 소작인의 경작

권을 부인함으로써 양반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지주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

다(박병호, 1972).

37) 무엇보다 국가권력의 말단에서 수령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법적 재량권으로 인하여 사법제도

가 강한 인격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수령의 제반업무에 관해서는 이희권(1999)을 참조. 

조선시대에는 지방 郡縣에 대한 통치가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이 분화되지 않은 형태로 수

령에 일임되어 있었다. 수령은 공노비 추쇄나 유형자의 처리, 소유권 관련 업무 등의 사법행

정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죄인을 囚禁, 訊問, 처단하는 行刑權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제

반 민형사 사건의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다(같은 책, 133-134).

38) 노비는 謀叛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을 고소할 수가 없었으며 고

소하는 경우에는 死刑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노비가 주인을 구타하면 참형에 처하

도록 하였으며 노비가 주인이나 그 부모 및 외조부모를 謀殺하는 경우에는 미수인 경우에는 

참형, 살해하였을 경우에는 凌遲處死(車裂處死)의 최극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구타나 살해

뿐만 아니라 사소한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구타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주인에게 욕설

을 하는 경우에는 絞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犯姦의 경우에도 교형을 비롯한 가혹한 처

벌을 하였으며 심지어 속량된 이후 舊主에 대해서도 本主에 대한 처벌에 減1등, 減2등으로 

하여  처벌하게 하였다. 한번 主奴관계가 맺어지면 속량된 이후에도 기존의 주노관계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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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주인에 의한 노비의 학대나 살해는 묵인되었다(김용만, 

1997, 381). 그러나 도망노비의 추적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승종, 1995, 343-350) 국가의 법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

였다. 노비가 도망하였을 경우에 주인은 개인적인 관계망을 이용하여 지방 수령에

게 청탁[稱念]하였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에 도망노비가 거주하는 지방관에 청원

서[所志]를 제출하여 행정절차에 따랐다. 주인이 직접 추적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위험한 방법이었다(이혜정, 2010, 149-155).

조선왕조의 엘리트, 양반이 자신의 재산을 국가나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법에 호소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었지만,39) 국가권력을 사적인 목

적을 위해서 동원하기 위하여 직접 국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을 보유하거나 그러

한 위치에 있는 인물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였다고 생각된다. 양반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것만으로도 국가를 지지할 충

분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의 엘리트에게 ‘직접적’ 렌트가 재산증식

의 주된 원천이었음은 분명하지만, 토지와 노비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부세수취 과

정에서의 차별적 부과에 따른 ‘간접적’ 렌트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천이었다. 

軍役의 면제와 같은 명백한 특혜뿐만 아니라 전세와 대동을 비롯한 일반적인 結稅, 

그리고 民庫나 환곡의 운영에서의 차별은 그것이 경미하다고 가정할지라도 장기간 

누적된다면 양반과 일반 상민 간의 재산증식에 큰 차이를 초래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렌트 획득에 국가 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지나친 국가 권력의 사적 이용은 국가의 제3자적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대중

의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지배연합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엘리트 개인의 이

익과 지배연합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배연합을 안정적으

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연합 내의 권력분포에 조응하도록 렌트를 적절히 배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고갈시키거나 납세자 대중의 반란을 야기할 정도

의 과도한 렌트 추구는 제한해야만 한다. 조선왕조의 경우 지배연합 구성원의 숫자

는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明律에서 속량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관계로 

바뀌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한 것이었다(지승종, 1995, 352-377). “자손, 처첩, 노비로서 부

모, 가장의 비행을 고발하는 자는 모반, 반역을 제외하고는 교형에 처한다. 奴妻, 婢夫로서 

가장의 비행을 신고하는 자는 장1백, 유3천리에 처한다.”(󰡔經國大典󰡕9刑典, 推斷 告尊長).

39) 조선후기의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에 관해서 조윤선(2002)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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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고 경계선이 불명확하며 구성원이 수시로 교체되고 있는 조건으로 인해서 엘

리트 개인에 의한 단기적인 시간전망을 갖는 렌트추구 행위가 유발될 가능성이 컸

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집단행동(Olson, 1965)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배연

합 전체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또한 지배연합의 범위가 넓으면 

지지기반이 넓다는 점에서 안정적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내부에 하위 집단이 발

생하여 경쟁이 벌어질 위험성도 커지게 된다. 실제로 士禍와 당쟁(붕당정치)은 지

배연합 내 하위 집단 간의 경쟁이 치열하였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한 정변으로 국

왕이 대체되었던 것도 두 차례 있었다(중종반정, 인조반정).40)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은 이러한 지배연합 내의 분파 발생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장

기적으로 지배연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보여준다. 첫째로, 지

배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배연합의 규율 위반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처벌이 존재하였다. 먼저 국왕에 대한 모반 사건에 대해서 연좌제

를 통해 위반자와 그 가문을 완전히 파멸시킴으로써 지배연합의 일원으로 다시 재

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41) 강력한 국왕은 전체 지배연합의 규율을 위해

서 필요하지만, 국왕의 권력이 지배연합을 파괴하거나 그 구성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강력해지는 것은 전체 지배연합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조

선왕조는 經筵, 臺諫 제도를 비롯한 왕권을 견제하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42) 근본적으로 국왕의 財政에 대한 재량권이 제한되어 있었

다. 이론적으로는 국왕이 왕토사상에 입각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자적인 수입원(영지 또는 특권적 해외 수입 등)이나 사적인 군사력을 거

의 보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43) 국왕의 엘리트에 대한 교섭력은 그렇지 않을 경우

에 비하여 약하였던 것이다.

40) 이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있다. 이태진(1985), 김돈(1997, 2009), 김범(2007)을 참조.

41) 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해서 반란을 꾀하였던 사육신을 비롯한 단종복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

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류영박, 1994).

42) 이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있다. 간명한 정리로는 최희수(2003)를 참조할 것. 

43) 조선왕조의 왕실재정에 관해서는 송수환(2000)과 조영준(2010)을 참조. 조영준(2010, 131)

에 의하면, 19세기 초에 왕실에 대한 공상은 정부재정의 약 9%수준이었다. 19세기 중엽에 

왕실의 사적 재정(궁방재정)은 쌀로 환산하여 약 15만석,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적 재정은 약 

10만석으로 양자를 합하면 25만석으로서 전체 중앙재정(왕실재정 포함) 115만석의 21.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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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료의 부패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김재호, 2004). 

조선왕조는 범죄에 대해서 大明律을 실정에 맞추어 조정한 大明律直解를 따랐는

데, 관리의 부패는 정부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처벌하였다.44) 이밖에 양반의 綱常 범죄를 담당하였던 義禁府와 같은 사

법제도(이상식, 1977), 지방관을 감찰하는 暗行御史 제도(임병준, 2001)와 解由제

도(임민혁, 2005, 2006)도 관리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45)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의 부패행위가 앞에서 살펴본 ‘선물경제’의 관행과 구별

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당대의 기준에서 용인할 수 없는 부패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엘리트들의 과도한 렌트 추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 ‘선물경제’의 네트

워크에서의 추방을 비롯한 교제의 단절이나 통혼권에서의 탈락 등과 같은 비공식적 

처벌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지배연합 내의 개별 엘리트의 행동을 규율

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지방재정을 비롯한 렌트의 재

원은 재산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지’와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되어 대중에 대한 과도

한 수탈을 초래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the tragedy of the commons; Hardin, 

1968). 

둘째로, 조선왕조는 수도에 거주하는 관료가 엘리트의 핵심이었음에도 이들이 도

시적 분파로 분화하는 경향을 제어함으로써 전체 지배연합의 농업적․농촌적 정체

성을 유지하였다. 무엇보다 조선왕조의 도시 인구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이헌창

(2006)에 의하면, 총인구에 차지하는 수도 인구의 비율은 고려시대에 3%, 조선초

에 2%, 1800년경에 1.5% 정도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도시화율도 매우 낮아서 

1800년경에 인구 1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2.4%(5,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3.3%)에 

불과하였다.46) 더욱이 양반은 관직에 얻어 서울에 거주하는 것은 선호하였지만, 

44) 전자에 대해서는 대명률 ‘盜賊’의 ‘監守自盜倉庫錢粮’규정을 적용하여 관리의 부패는 국가의 

저장물에 대한 절도로 인식되었다. 또한 刑律의 ‘受贓’규정에 따라 관리의 뇌물 수수를 처벌

하였다. 관리와 吏屬이 뇌물을 받으면 액수에 따라서 처벌하는 한편 관직과 직역을 박탈하고 

다시 임용하지 않도록 하였다(오수창, 1998). 󰡔經國大典󰡕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그 자손까

지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김성준, 1984).

45) 해유의 의미는 󰡔萬機要覽󰡕에 “考滿職除曰解 歷其殿最曰由”라고 하였듯이 “관리가 교체될 때 

신관에게 인계하는 사무와 소관 기물을 자세히 기록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후 그 책

임을 면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임민혁, 2005, 5).

46) 이 추정을 받아들인다면, 1800년경 총인구 1,650만 명 중에서 수도에 약 25만 명, 그리고 수

도를 포함한 도시에 약 40만 명(5,000인 이상은 약 55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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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행정 중심지에 거주하는 것은 기피하였다.

그러나 서울은 상공업 인구의 비중이 예외적으로 높은 이질적인 지역이었기 때문

에,47) 서울에 거주하는 양반들의 경제적 기반도 농촌에 거주하는 재지 양반의 그것

과는 다른 것으로 변화해갈 가능성이 있었다. 조선왕조 양반의 부가 기본적으로 토

지와 노비에 기초하고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조선후기 18세기말 19세기 초 서울거

주 한 재산가의 사례는 導掌權, 貢物主人權, 身貢主人權의 비중이 토지재산보다

도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영훈, 2005, 38-39). 서울은 정치 중심지일 뿐만 아니

라 특히 조선후기에는 京江商人의 활동의 중심지로서 경제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

었다(고동환, 1998).48) 

조선왕조는 관직을 통해서 엘리트를 서울로 집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제를 통해 농촌에 기반을 둔 엘리트의 중앙정계로의 진출 경로를 유

지함으로써 전체 지배연합의 농업적․농촌적 성격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생

각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조선왕조가 중앙집권적 국가이지만, 중앙에 거주한 도시

적인 지배 엘리트가 농촌적인 지방을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지배하였던 것이 아니

라 지방 엘리트의 협력 위에 기능하는 국가였기 때문일 것이다.49) 이와 함께 상공

47) 조선전기에 10만 명 정도의 서울의 인구 중에 군인과 그 가족은 7,000여 명, 관리와 가족은 

2-3만 명 정도였으며 이들을 포함한 군인, 관리, 왕실 소속인과 그 가족은 4만 명 내외로 추

산된다. 조선후기에 서울의 인구는 20만 명 정도로 증가하였는데, 군인과 그 가족은 25,000

명 내외로 증가하여 군인, 관리, 왕실소속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公私 노비를 합하면 서울

인구 중 3할 정도였다. 1909년의 民籍調査에 의하면, 서울의 조선인의 직업구성은 관리 

3.8%, 양반 2.1%, 상업 24.7%, 농업 15.6%, 공업 6.0%, 日雇 17.7%였다(이헌창, 

2006, 13-16). 이외에 서울의 인구현상에 관해서는 고동환(2007)을 참조. 이헌창(2006)보다 

서울의 인구규모를 높게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669년에 228,270명에서 증가하여 

1780년에 313,294명, 1800년에 322,942명으로 증가하였다(고동환, 2007, 445).

48) 조선후기 서울의 경제중심지적 위치를 너무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영훈(2010)에 

따르면 19세기 서울시장과 남부 농촌시장 간의 가격추이는 두 시장이 잘 통합된 관계가 아니

었음 보여주고 있다.

49) 조선왕조는 군사력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NWW(2009)의 ‘개방접근사회’의 유형

에 접근해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폭력이 국가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가 가부장에 대한 사적 복수와 노비에 대한 私

刑도 용인하고 있었으며 중앙과 지방에 산재한 행정․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중앙 집중적으로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군사력이 국

가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비교사적 특징은 인정해야 할 것이지만, 이를 근대국가의 그것과 같

은 수준에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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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요소의 지배연합에의 진입은 후술하듯이 抑商정책, 상공인의 과거응시 금지, 

그리고 私貿易의 금지를 통해서 철저히 저지되었다. 이러한 배제에 대해서 상공인

의 집단적인 반발이 없었던 이유는 조선왕조 경제통합의 ‘국가적 재분배’ 성격으로 

인해서 재정적 물류에 종속되어 있었던 상공업의 기본적 속성 때문이었다고 생각된

다.50)

Ⅵ. 대중(常民)의 복종과 공공재 

조선왕조 엘리트의 근본적 존재조건은 대중에 대한 상대적으로 약한 교섭력이었

다. 양반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대중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대중들과 동일한 촌락

에 거주하였고 무엇보다 사적인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51)

조선왕조 초기에는 武班의 관직을 갖지 못한 양반들은 일반 양민과 같이 軍役의 

부담을 지고 있었지만 대체로 16세기 이후 군역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일반적이 되

었다. 조선왕조의 군사제도는 본래 唐의 府兵制를 따라 군복무에 필요한 경비를 자

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력과 노동력을 보유한 家戶만이 

군역을 부담할 수 있었다. 토지 3-4결(약 3만평)과 성인 노동력 3-4명 정도를 구비

한 “중소 農庄主 이상의 경제력을 구비한 계층”이었다(김성우, 2001b, 105). 이는 

대체로 양반에 해당하는 계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52) 이들의 군역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가 지급한 관직 진출권[仕宦權]은 16세기에 접어들면서 폐쇄되어

갔다. 軍戶를 뒷받침하는 奉足, 保人들도 소멸되고 군사기관의 수탈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들의 군역에 대한 이탈 경향이 극심하게 되었다(김성우, 2001b). 조선후

기에 이르면 군역은 ‘良役’이 되어 일반 양민이 부담하는 부세가 되었으며 군역 면

제가 양반신분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기에 이르렀다.53) 

50) 이러한 상업의 성격에 대한 인식은 이헌창 편(2010)에 수록된 연구들에 일관된 것이다.

51) 조선시대의 군사제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우선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1968, 1977)을 참조. 

52) 김성우(2001b, 105)는 이들을 “상층 양인”이라고 하였지만 이하의 인용과 같이 사실상 양반

에 해당하는 계층이었다. “이들은 농장주라는 공통의 경제적 기반을 배경으로 관학에서 유교

적 소양을 쌓은 儒生, 사환권이 전제된 군역에 복무하는 軍士 요원, 그리고 지역 행정에 참

여하는 品官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었다.”(106). 

53) 일례로 1850년에 진주 지역의 한 몰락 양반가는 “班戶는 역을 감면받고 常戶는 역을 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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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을 在地 士族이 주도하였음을 고려해야겠지만(김성우, 

2001a), 국방과 치안에 대한 양반의 무임승차적 속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강화

되었던 것이 조선왕조의 국방력의 약화와 대중에 대한 엘리트의 교섭력 약화를 초

래하였다고 생각된다. 군사력을 갖지 못한 양반들은 동족의 班村을 형성하고 노비

를 보유하고 ‘선물경제’에서 확인되는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규모가 커진 대

중의 반란에 대해서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대중도 반드시 집단행동이 용이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이나 기근 등과 같은 위기 시에 반란을 일으킬 경우 양반

들은 국가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존재 조건은 향촌 거주 양반들의 

렌트추구 행위를 일정수준에서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며, 극단적인 경제적 

이익의 추구나 과시적 소비를 억제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기근 상황에서 양반들이 

소유 곡물을 지역민에게 분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도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동기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54) 국가

에 의한 진휼이나 환곡 등에 의한 재분배도 행해졌지만, 일반 대중과 함께 거주하

는 재지 양반들의 역할도 기대되지 않을 수 없었다.55)

교섭력이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선왕조의 양반들이 신분상의 특권을 대중에

게 양보하고 정치제도를 개방적인 것으로 개편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신분제도 및 

정치제도의 변화에는 매우 보수적이었다. 양반의 富가 기본적으로 토지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는 상공업 등의 자본 소유에 

비하여 상당한 사회적 무질서에도 견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토지 

재산의 파악은 다른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부담증가가 예상되는 

정치제도의 변화를 거부하려는 유인이 강하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56)

양반의 정치적 보수성은 지배연합에 있어서 상공인의 배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이 國典에 실려 있는 바이고 官政이 따르는 바입니다”라고 하여 군역부담의 부당함을 목사에

게 호소하였다(김준형, 2004, 203).

54) 조선왕조는 진휼사업을 公穀의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公賑과 私賑으로 대별하였지만, 민간에

서 개인이 시행하는 것도 私賑이라고 하였다. 민간차원의 진휼의 존재에 대해서는 富民들이 

官에 진휼곡을 납부하는 사례나 私賑人과 富民願納人에 대한 포상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용식, 1995, 115-116).

55) 기근시의 자선 행위 외에도 재지 양반들은 농촌의 신용의 공급자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김재호, 2001a).

56) 서울지역의 양반과 재지 양반의 부 구성 간에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정치적 지향에 

있어서도 일정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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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생각된다. 󰡔經國大典󰡕에 工商人을 과거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

지만, 실제로는 공상인은 ‘工商賤隸’라고 칭하여 천인․노비와 동류로 취급되었으

며 법제적 지위도 낮아서 관직진출권(入仕權)이 부인되었다(유승원, 1987, 401).57)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務本抑末”, “利權在上”의 원리에 기초한 억상정책을 시행하

였으며(박평식, 1999, 47-67), 후기에도 “利權在上”, “貨權在上”을 모토로 상업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였다(한상권, 2000).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貢人을 두

었던 것처럼 시장에의 직접적인 의존은 피하고자 하였으며,58) 국가재정이 곤란해

지는 중에도 항상 민간에 대해 채권자의 입장에 서고자 하였다.59)

박평식(1999, 349-367)은 조선초기의 抑末的(抑商的) 성격이 15세기 후반 내지 

16세기부터는 상업의 발달과 함께 약화된다고 논하고 있지만, 자신의 주장과도 일

관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정계에 등장하는 사림파는 훈구파 비해

서 더욱 농촌 중심적이며 따라서 억말적 경향이 더욱 강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16

세기말엽 선조대에 척신정치가 일단락되고 사림파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조선왕조

의 억말적 성격은 강화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이해일 것이다.60) 17세

기 이후 防納을 폐지하고 대동법을 시행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관인 권력층과 상공인의 결합을 차단하고 상업을 국가통제 하에 재편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대동법 체제는 공인을 통해 시장과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쌀과 布木 등의 현물을 중심으로 한 재분배경제를 골격으로 하여 운영

57)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기록으로는 “士出於農 工商不與焉”(󰡔定宗實錄󰡕92년 1월 己丑), “古

者四民之中 士農爵於朝 而工商不與焉者 以業賤也”(󰡔成宗實錄󰡕93년 6월 己巳)를 볼 수 있

다. 유승원(1987, 401)에서 재인용.

58) 박기주(2008)는 공인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해를 시도하고 있음.

59) 이와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김재호(2008)를 참조.

60) “사림의 이러한 財富民散의 논리는 왕실․척리 등 중앙 권세가들의 상업독점과 식화행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펼쳐지던 현실에서, 향촌사회에 구축한 그들의 지배기반을 유지하고 保全하

려는 목적에서 전면에 내세우던 주장이었다. 다시 말해 중앙 권세가의 상업독점과 식화로 인

해 그들의 재지기반인 농민과 농촌사회가 몰락․동요하는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국초 이래 

수립해 왔던 지주․대농으로서 그들 士族 中心의 鄕村秩序, 나아가 國家體系의 안정을 모색

하려는 목적에서 강조하는 논리였다. (중략) 결국 재지지주로서 사림세력이 벌이던 국가나 

중앙권세가의 財利追求에 대한 비판은, ‘利權在上’론에서 최종 최고의 이권을 장악하는 ‘上’

으로서 국가의 이익독점과 이에 편승한 중앙 권세가의 脫法行爲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로 인

해 왕조의 根幹이자 封建으로서 동일한 ‘上’인 자신들의 이권이 훼손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

는 향촌기반이 붕괴됨에 대한 우려였다”(박평식, 1999,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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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었으며 화폐의 사용은 억제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림파의 

권력 장악과 대동법의 실시는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이며,61) 억상정책은 왕조 최후

까지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 뚜렷한 증거는 정책의 결과로서 관직에서의 상공인 배

제와 市廛 및 貢人의 자본 축적의 좌절이다. 貢市人의 자본축적의 좌절은 근본적

으로 지배연합에 속한 엘리트들에게 이익이 흡수되거나 렌트추구 과정에서 낭비되

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배연합에서의 상공인들의 배제와 함께 독자

적인 상공인 조직을 국가 외부에 만들기 어려웠던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속성 때

문이었다고 생각된다.

19세기 이후 세도정치기에 서울 거주의 京華 벌열의 정치권력의 독점과 이들의 

상업적 이해와의 결탁을 지적할 수 있지만, 조선왕조는 갑오개혁(1894)으로 과거제

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상공인에게 관직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국가재정의 곤란 속

에서 상업자본을 수탈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의 억상정책은 소농사회의 틀 내에 士

農工商의 사회적 분업을 고정시킴으로써62) 국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자본의 

축적이나 상인조직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시장의 힘이 

정치제도 변화의 동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조선왕조의 정치․경제적 중심지였던 서울로 엘리트들이 관직을 매개로 하여 “회

오리”처럼 상승하여 올라가게 되면(Henderson, 1968), 수도 서울의 도시적 특성으

로 인해서 상업과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로부터 취득하는 렌트로 인해 엘리트의 富 

구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지배연합은 수도에 거주

하는 엘리트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강한 농촌적 기반을 가진 엘리트들

이 지방에 광범하게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배연합의 성격이 상업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것은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었다. 특히 상업적 경제력에 기초

하여 지배연합 내로 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적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 사림파의 정권 장악, 방납의 폐지와 대동법의 

실시, 상공인의 관직진출의 배제와 상업자본 축적의 좌절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조선왕조는 상공업에 기반을 갖는 엘리트의 등장을 저지함으로써 전체 지배

연합의 성격을 장기간 동질적으로, 농업적․농촌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61) 대동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에 관해서는 이정철(2010)을 참조.

62) 士農工商이라는 개념의 사상적 기원에 대해서는 植松忠博(199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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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배연합의 동질적 성격은 조선왕조 장기지속에 기여하였음이 틀림없다. 

한편, 대다수 대중은 왜 자원에 대한 접근이 엘리트에 의해 제한된 ‘자연국가’인 

조선왕조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복종하였는가? 조선왕조는 <그림 2>에서 보듯이 

왕조 전 기간에 걸쳐 반란이 희소하였다.

<그림 2> 조선왕조의 정치변란의 왕대별 연평균 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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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종성(1995, 371)에서 작성.

주: 1.태조, 2.정종, 3.태종, 4.세종, 5.문종, 6.단종, 7.세조, 8.예종, 9.성종, 10.연산군, 11.중

종, 12.인종, 13.명종, 14.선조, 15.광해군, 16.인조, 17.효종, 18.현종, 19.숙종, 20.경종, 

21.영조, 22.정조, 23.순조, 24.헌종, 25.철종, 26.고종.

먼저 국가나 상위 신분에 대항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이 가해졌다. 

앞에서 보았듯이 노비의 주인에 대한 일체의 경미한 반항도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으며, 모반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가혹한 처벌이 연좌제에 의해 가

해짐으로써 가문 전체를 파멸시켰다. “亂言”이나 “익명서”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집

단행동을 위한 선동이나 조직을 곤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조윤선, 2006).63) 더

63) “무릇 난폭한 말(亂言)을 하는 자는 왕에게 보고하여 推問하여 사실을 조사(推覈)하고, 杖1

백, 流3천리에 처한다. 만일 윗사람을 범하는 것에 관여되어 정황이 아주 나쁜 자는 斬하고, 

가산을 관에서 몰수(籍沒)한다. 무고하는 자는 反坐하며,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죄에 1등을 감한 벌에 처한다. 익명서는 비록 國事에 관계되는 것이더라도, 父子의 사이에서

조차 말을 옮기지 못하며, 만약 말을 옮기는 자나 여러 날 불태우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모두 

律에 따라 논죄한다.”(󰡔經國大典󰡕9刑典 推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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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반란의 성공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대중 전체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란은 공

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란의 실행에는 ‘무임승차’로 인한 ‘집단행동의 

문제’(Olson, 1965)를 해결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난점이 있었지만 대중의 반란이 

완전히 억제될 수는 없었는데, 왕조 초기부터 노비들의 “변란”이 관찰되며(박종성, 

1995, 184-189), 이들은 “殺主契”, “劍契”를 조직하여 주인에게 대항하였다(정석종, 

1983, 23-25). 그리고 후술하듯이 19세기에 들어오면 ‘민란’이 급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장기 지속하였던 주된 이유를 단순히 강제에 의해서 대중의 

반란을 억제, 진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대중의 자발적 협력이 없

었다면 조세의 징수와 렌트 수취에 있어 막대한 거래비용이 발생하였겠지만, 조선

왕조는 소규모의 군사력과 재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첫째 조선왕조의 법률이 국가

와 엘리트의 지배를 뒷받침하는 기능만 수행하였던 것은 아니며 제3자적 기능을 부

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조윤선, 2002). 또한 18세기 이후에는 국왕에게 직접 호

소할 수 있는 제도(上言, 擊錚)도 운용되고 있었다(한상권, 1996). 이러한 제3자적 

기능과 함께 복종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특히 국가가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재

를 공급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중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

해 대중의 ‘준 자발적 복종’(Levi, 1988)을 이끌어내기 용이할 것이다.

공공재를 생각하면 먼저 국방과 치안을 떠올리게 되지만, 조선왕조는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수리시설의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64) 특히 방

대한 곡물을 축적하여 환곡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65) 

소비에 있어 경합적이라는 점에서 곡물 저장과 분배 자체를 공공재 공급이라고 말

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집단행동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는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대중들이 흉년에 대비하여 각자 곡물을 저장할 

수 있고, 촌락에서 자치적으로 곡물을 수집하여 공동기금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

하지만(社倉), 위기 시에 재산권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우며, 공동기금의 경우는 

관리에 따른 거래비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66)

64) 조선시대의 수리시설에 관해서는 최원규(1992), 염정섭(2002), 김상태(2005)를 참고할 것.

65) 환곡제도에 관해서는 문용식(2000), 송찬섭(2002), 조세열(1998)을 참조할 것.

66) 朱子가 사창 운영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내내 사창의 설립이 시도되었지만 사실상 

실패하였던 것은 조선왕조의 농촌 질서가 집단행동의 문제와 거래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

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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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따른 곡물 이동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균형 가격에서의 공급량이 대중

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리라는 보장은 없다(Sen, 1981). 또한 조선왕

조와 같이 국토가 상대적으로 좁아 생산 충격에 의한 가격 변동이 전국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조건에서는 시장에 의한 곡물 이동만으로는 지역적인 곡물 부족

과 가격 상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박이택, 2010). 이러한 점에서 조선왕조의 

국가에 의한 곡물 저장과 운송 및 분배는 농민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常平倉 제도를 이용하여 주로 곡물 가격을 조절하였던 淸代의 중국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1인당 곡물저장량에 있어서도 조선이 훨씬 많았다(박이택, 2005; 이영훈․

박이택, 2007).67) 

기근에 대비한 곡물 저장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조선왕조는 평시에도 매

년 농민에게 곡물을 지급하고 환수하는 것을 지속하였다(환곡).68) 조선왕조의 국

가에 의한 곡물저장의 규모는  1,000만 석에 달하였던 18세기 후반에 가장 컸지만, 

세종 30년(1448)의 의창곡의 규모도 241만 석에 달하였다(김민수, 1997, 36).69) 왕

조 초기의 義倉의 분급 규정에는 매년 농사철에 궁민에게 양식과 종자를 지급하도

록 정해져 있었으며 하층의 농민들은 평시에도 농업에 필요한 생산요소, 즉 종자와 

식량(그리고 때때로 農牛까지도)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다. 특히 종자의 항상적 분

급은 고려의 의창곡 운영과도 구별되는 조선왕조 환곡운영의 특징이었다.70) 조선

왕조가 환곡제도를 통해서 농민에게 종자와 농량까지 공급하였던 것은 소농의 재생

산에 국가의 지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중앙집권 국가로서 지방 유력자의 

등장을 용인하지 않았던 조선왕조에게 농민경영의 안정성 확보는 자신에게 부과한 

67) 조선의 환곡 총량은 1797년에 967만 석(쌀 환산 672만 석)이었는데, 중국은 1790년대 중반에  

상평창, 의창, 사창의 저장곡을 합하여 쌀 환석 2,250만 석의 규모였다. 중국의 인구가 월등

히 많았기 때문에 조선의 1인당 곡물저장량은 중국의 5배에 달하였다(박이택, 2005, 54-55). 

중국의 상평창 제도를 비롯한 기근대책에 관해서는 Li(2007)를 참조.

68) 이하의 서술은 김재호(2001b)를 참조.

69) 이밖에 조선왕조 초기의 의창과 진휼제도에 관해서는 김훈식(1993), 菅野修一(1994, 2001), 

간노(2003), 김순남(2007)을 참조.

70) “옛 제왕은 단지 빈민을 진휼할 뿐이지만 우리나라는 백성에게 거두고 방출하여 생업에 밑천

이 되게 한다(古之帝王 但賑貧民 而我國則民收糶而資生業).”(󰡔세종실록󰡕921년 2월 丙辰). 

“백성들은 빈부를 막론하고 봄에 밭 갈고 여름의 김 매기할 때마다 모두 義倉의 곡물에 의지

한다(民無貧富 每於春耕夏耘之時 皆全仰義倉).”(󰡔세종실록󰡕923년 6월 戊寅). 김재호

(2001b, 62-63)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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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자 정당성의 근거였다.

조선왕조가 대중으로부터 부세를 수취할 때 왕토사상은 대중의 자발적 협력을 유

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였겠지만, 이것만으로 대중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는 없으며, 대중의 협력(준 자발적 복종)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생존의 위기에 

이루어지는 국가에 의한 저장 곡물의 분배였다고 생각된다. 환곡제도는 운영상의 

수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지만(김재호, 2001b; 박이택, 2009), 생존의 위기에 몰

린 대중이 집단행동을 감행함으로써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거

나 완화하는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17세기 현종 대 이후의 극심한 

기근에도 불구하고(김덕진, 2008), 민란이 좀처럼 관찰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진휼 

대책의 효과를 제외하고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박용국(2010)이 보여주듯

이 17세기에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기근이 발생하여 유민과 도적이 큰 문제가 되

었을 때 정부의 대책은 기본적으로 곡물을 공급하는 진휼정책이었다. 

더욱이 ‘국가적 재분배경제’는 엘리트가 수취하는 렌트의 기반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대중의 생계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중앙의 中人 및 지방의 향리 그리고 적

지 않은 수의 대중이 국가재정을 중심으로 한 재분배 경제에 소득의 원천을 두고 있

었다. 국가재정의 운영과 관련된 노동력의 제공은 본래 役으로서 무상으로 제공하

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소득을 취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人情

이나 役價 등). 이를 국법에 없는 비정규적 지출이라고 하여 삭감한다면, 향리를 비

롯하여 적지 않은 수의 대중의 생존 기반도 동시에 위협받게 되었을 것이다.71) 재

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화폐재정이 필수적이지만 현물재정의 틀을 유지하였던 이

유 중에 하나도 조운 및 운반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는 점이

었을 것이다. 이는 엘리트뿐만 아니라 대중까지도 조선왕조의 재분배경제의 유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조선왕조의 재정제도

는 강한 ‘경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그림 2>에서 보았듯이 19세기에 들어와 민란이 전례 없이 급증한 원인은 

무엇인가? 1812년(양력)에 평안도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홍경래난이 일어난 것을 

71) 이헌창(2010, 442)에 의하면 18세기 후반에  공식적인 국가의 총 수취는 쌀로 환산하여 400

만석(국내총생산의 5%)이었으며 그 중에 중앙 수취가 150만석, 지방 세입은 250만 석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비공식적인 부담 내지 구조화된 중간수탈”은 150만석 규모로서 공식․비공

식 수취를 모두 합한 국가 총 수취는 국내총생산의 5-10% 정도였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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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두로 하여, 1862년의 진주민란 이후 19세기 후반기는 “민란의 시대”라고 할 만큼 

전례 없는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었다.72) 최근 배항섭(2008)은 많은 연구가 지주-

소작인 간의 계급갈등에서 민란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지만 민란 과정에서 지주제에 

반대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으며, 향촌에 대한 국가의 지배가 강화됨으로써 재지 

양반의 완충작용이 약화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고석규(1998)

가 보여주었듯이 18세기 후반에 “수령-吏鄕 지배구조”가 자리 잡게 됨으로써 향촌

의 士族 지배체제가 붕괴됨으로 인해 대중에 대한 수탈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국가에 의한 직접적 지배의 강화가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조선왕

조의 장기지속을 가능하게 하였던 조건에 대한 이해 위에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장

기변동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그 윤곽만을 가설적으로 

그려보는 것으로 그친다. 요점은 지나친 렌트추구 행위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킴으로

써 공공재 공급을 감소시키는 한편, 생산적 투자를 곤란하게 하여 인구증가에 의한 

수확체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생산성의 증대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플러

스(+) 효과로부터 시작하면, 지배연합의 형성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회복됨으로써 

거래비용의 저하로 교역이 증대되어 시장이 확대되고 사회적 분업이 진전됨으로써 

경제가 성장한다(“스미드적 성장”).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재정수입이 증가함으로

써 대중에 대한 공공재가 적절한 수준에서 공급되어 ‘준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기 

용이하게 된다. 이는 통치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킬 것이다. 엘리트에 대

한 렌트 분배는, 모두 낭비되지 않고 농업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양반 사대부가 수

행한 역할에서 보듯이(이태진, 1986, 1989, 2002), “유용한 지식”(Mokyr, 2002, 

1-27)의 축적과 확산에 의하여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73) 

그러나 생활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인구가 일정수준을 넘어 증가하면 획기적인 기

술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확체감을 피하기 어려우며,74) 결국에는 생활수준

72) 조선시대의 정치적 변란과 민란에 관한 개관은 고성훈 외(2000)를 참조.

73) Mokyr(2002)는 “유용한 지식”(useful knowledge)을 (1)“what”에 관한, 자연현상과 규칙성

에 대한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 = -knowledg)과 (2)“how”에 대한 것으로

서 기술과 관련된 “처방적 지식”(prescriptive knowledg = -knowledge)의 두 종류로 구분하

고 있다. 조선시대 엘리트의 역할은 중국의 선진 농법 등과 같은 “처방적 지식”(

-knowledge)을 전파하는 역할이 컸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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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락하게 된다.75) 더욱이 조선왕조는 국제무역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

실상의 폐쇄경제였다.76) 이러한 조건에서 상공업자들을 지배연합에서 배제하고 억

상정책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공업 부문에서 기술진보의 유인은 매우 약했

다. 이앙법의 보급 등 기술진보가 관찰되지만 조선왕조의 기술발전 속도는 인구증

가로 인한 수확체감을 끝까지 저지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생

산성의 전반적인 하락 가운데 산림의 황폐와 토양의 유실, 그리고 관개시설의 관리

부실 등이 겹쳐서 나타난 것이 “19세기 위기”였다고 이해된다(이영훈 편, 2004).77)

또한 인구증가와 과거합격자의 증가로 인해 지배연합의 진입경쟁이 격심해지면, 

렌트 추구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는 경향이 강해짐으로써 생산적 투자가 저해되고 

“유용한 지식”의 생산은 감소되어 수확체감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많은 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배연합에서의 탈락, 지위저하 또는 진입 좌절로 인해 렌트 분

배가 어렵게 된 자들이 축적되면 왕조 전복이나 적어도 현상 타파를 시도하는 자들

이 출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Kim(2007a)은 홍경래난의 주요 원

인을 지역차별과 함께 “한계적 엘리트”(marginalized elite)의 존재에서 찾았으며,78) 

74) 조선후기의 인구추세에 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는 상황이나 대체로 임진왜란 이후 인구가 급

속히 증가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18세기 이후 인구 압력이 가중되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19세기에 인구가 감소, 정체, 증가였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조선후

기의 인구에 관한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기순(2006)을 참조. 조선후기 인구압력에 관해

서는 우대형(2003)을 참조.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호구수의 추이는 19세기 초에 격감한 후에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인구 추정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박희

진․차명수(2003)는 왕족과 양반가문의 2개파의 족보를 이용하여 1700년부터 19세기 초까지 

증가, 이후 19세기말까지는 정체, 이후 1938년까지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차명수(2009b)는 왕족과 양반가문의 6개파의 족보를 자료로 이용하여 18-19세

기에 연평균 0.62%의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75) 박기주(2005)에 의하면, 18세기이후 19세기에 걸쳐 토지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지만, 

18세기는 실질임금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생활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였는 데 반하여 19

세기에는 실질임금과 토지생산성이 동시에 하락하는 시기였고 산림이 황폐하여 생활조건이 

악화되는 시기였다.

76) 이헌창(2004b, 114-115)에 의하면, 개항 전후 무역의존도는 1.7% 전후에 불과하여 세계적

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는데, 사무역을 억제하려는 지배층의 동기 및 조공제도의 규제가 

무역의 성장을 제약하였기 때문이었다.

77) 이우연(2010b)은 소유권의 문제로부터 조선후기 산림황폐와 농업생산성 하락을 논하고 있다.

78) Kim(2007a, 87-88)은 어느 단일 원인으로 반란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비판하고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조세 유치분을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 鄕案이나 公

債의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 상인들의 신분상승의 좌절,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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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1996)은 1862년의 진주민란의 주모자가 “몰락양반의 상징적 존재”, “兩班士

族․鄕村士夫의 일원”,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있는 양반관료”와 같은 부류였다고 

지적하였다. 

엘리트에 대한 렌트 분배에 곤란이 발생하면 엘리트의 분열로 인해 사회질서는 

더욱 불안정하게 될 것이며, 재정곤란으로 인해 공공재 공급이 감소하면,79) 대중

의 ‘준 자발적 복종’을 유인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환곡제도에 의해서 운용되는 곡

물저장의 원천은 궁극적으로 재정잉여(정부저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과 지

방에서의 공식적 비공식적 재정지출의 증가는 곡물저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환곡을 비롯한 공공재 공급의 감소는 국가가 대중의 집단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주

요한 수단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된다. 19세기에 들어와 특히 

1840년대 이후 환곡의 지역 간 이동이 거의 중지되면서 본래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

는 것(문용식, 2000), 그리고 재정운영에서 부패문제가 심각해지고 수탈적이 되는 

것은 이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862년에 일어난 민란의 주요

한 원인이 환곡 운영의 폐단이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환곡이 대중들에 대한 ‘준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

다.80) 렌트추구에 의한 낭비가 인구증가로 인한 수확체감과 겹치는 가운데, 지배

연합 내 렌트 분배에 문제가 발생하고 대중에 대한 공공재 공급이 기능부전 상태에 

빠짐으로써, 대중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 유인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조선왕조는 

진정한 위기를 맞이하였던 것이다.81)

능력, 양반들의 중앙진출에서의 지역적 차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반란이 실행에 옮겨

지기까지는 실로 많은 복합적인 조건이 구체적인 국면에서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인과관계이다.

79) 조선왕조 재정의 대강의 추세는 다음과 같다. 건국 이후 15세기는 재정상황이 호전되어 안정

된 시기였으며, 16세기는 연산군(1476-1506)의 폭정을 계기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

하였다. 임진왜란(1592-1598),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1637)은 이미 악화된 재정 

상태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렸다. 17세기 중반 이후 18세기까지는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안정

을 찾고 대동법(1608년 시작-1708년 완성)의 시행으로 인해서 대체로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

정된 시기였다. 19세기 이후는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개항 이후 심화되었다. 김성우

(2001a, 51-93)는 16세기를 “재정운영의 위기”로 이해하고 있으며 박석윤․박석인(1988)은 

1820년대부터 재정궁핍이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80) 1962년의 민란과 환곡운영과의 관련에 관해서는 송찬섭(2002, 77-172)의 제2장 “還政에 대

한 읍민의 저항”이 상세하다. 또한 1862년의 민란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 Kim(2007b)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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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을, 관점을 바꾸어 이상과 같은 장기변동의 관점에서 돌아보

면, 무엇보다 조선왕조의 정치․경제체제가 이와 같은 순환을 지연시키고 회복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렌트 추구 행위에 

따른 마이너스(-)의 효과를 장기간 적정한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데, 앞에서 고찰하였던 조선왕조 지배연합의 동질성과 농촌적 정체성 유지에 관한 

논의는 렌트 추구의 마이너스(-)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조선왕조 고유의 방법을 보

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진왜란에 의한 충격을 조선왕조 장

기변동 속에 어떻게 위치지울 수 있는가 하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이 연구의 분석

틀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Olson(1982)이 지적하고 있듯이 전쟁의 충격은 경제

의 효율성을 잠식하는 ‘특수이익집단’을 해체하고 그 성장을 저지함으로써 렌트추구

를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수확체감의 압력을 감

소시켰을 것이다.82)

Ⅴ. 비교사적 검토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Wong(1997)은 “경제적 변화”의 측면에서는 18세기까지 

중국과 유럽이 ‘스미드적 성장’에 의해서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그 이후 경

로가 크게 달라졌던 이유를 공업화에 적합한 유럽의 정치제도, 특히 ‘국가형

성’(state formation)의 특질에서 찾았다. 유럽의 국가는 외부의 경쟁자와 내부의 엘

리트 그룹과 협상을 해야 하였으며, 신민에 대해서 ‘책임’(commitments)을 지지 않

았다. 엘리트의 요구가 자유와 대의제의 이데올로기와 제도로 일반화되어 다수 대

중들이 공유하게 됨으로써, 국가권력의 확대는 국가 영역의 시민사회로부터의 명확

81) 최근의 조선후기 경제동향에 관해서는 Jun et al.(2008, 2009)과 Cha(2009) 간의 논쟁을 참

조할 것. 그러나 논쟁 양편 모두 전근대사회의 제도적 특성, 특히 국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본 연구의 지배연합의 렌트추구 행위와 국가의 공공재 공급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을 통합시킴으로써 조선왕조의 경제동향에 관한 좀 더 종합적인 모델이 가능하다

고 생각한다.

82) 이와 함께 ‘경로의존성’에 의해서 조선왕조 정치체제가 경제적 성과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장기

간 존속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갖게 되는 핵심적 요인

이 사회구성원(엘리트와 대중)이 제도의 존속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경로의존성의 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이

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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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리를 수반하게 되었다. 후기 제국의 중국에서도 외부의 침입이 중요한 도전이

었지만, 중국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즉 조공체제를 기획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국가(정부)가 일상적 사회질서의 구축과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떠맡았다. 국가의 

이러한 역할의 수행에 있어서 관료제적 위계제와 관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유럽과 달리 중국의 관원과 엘리트는 사회질서를 위한 물질적․도덕적 제도를 만들

고 유지하는 능력과 의욕을 보임으로써 대중에 대해 ‘책임’을 졌으며, 이에 대한 반

대급부로서 사회는 이들에게 사회적 통제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였다(280-281). 유

럽인들은 경쟁과 성장을 추구하였지만, 중국의 국가는 “정태적 효율성” (static 

efficiency)을 목표로 하였다(280).

이러한 중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은 대외관계를 제외하면 조선왕조에 대해서

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어서 국가와 관료, 

엘리트의 중심적 역할과 대중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인 권력의 부재와 시민사회의 미발달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국 유형의 국가가, 항

상 대내외적 경쟁자에 둘러싸여 있으며 자율적인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엘리트와 

대중이 존재하였던 전근대 유럽 유형의 국가에 비해, 강한 안정성을 지니리라는 것

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두에서 전해종(1976)이 비교하였듯이 

한국의 왕조는 중국의 왕조보다 월등히 장기간 존속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강한 안

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같은 유형에 속하지만 한국의 왕조는 중국과도 구별되는 특

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83)84)

먼저 중국은 영토가 방대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엘리트의 이질성이 조선의 경

우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85) 명청대 중국의 인구는 명초 6천만 명에서 청말 3억

83) 韓中日 동아시아 삼국의 비교사적 연구가 집성된 것만을 우선 들어보면, 동양사학회 편

(1993), 역사학회 편(1998), 조선시대사학회 편(1999), 동양사학회 편(2000), 한국고문서

학회 편(2006), 나카무라․박섭 편저(2007)가 있다.

84) 조선왕조의 비교사적 특질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대 왕조와의 비교도 필요하

지만 조선왕조가 한국사에 있어서 큰 흐름인 중앙집권적 국가의 성장과 소농민의 성장에 있어

서 정점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친다. 이에 대한 고찰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한국사의 시대구분에 관해서는 차하순 외(1995), 한국고대사연구회 편(1995), 이헌창

(2011, 23-40)을 참고.

85) 참고로 Alesina and Spolaore(2003)에 의하면 국가의 최적 규모는 규모의 경제와 불경제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국가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규모

의 불경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국가내 집단 간의 이질성이 커지기 때문이



經濟學硏究 제 59 집 제 4 호96

으로 증가하였으며(기시모토․미야지마, 2003, 99), 조선은 초기 500만 명에서 조선

후기 1,600만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86) 조선의 인구수는 대략적으로 

동시기 중국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인구

가 월등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의 속도가 빨랐음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조

건이 일정하다면 중국의 지배연합의 동질성 유지를 조선에 비해서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더욱이 신분제가 미약하였고 과거제가 개방적이었던 중국에서는 조선왕조

와 달리 상공인 계층의 과거 응시가 가능하였는데 이는 지배연합의 이질성을 심화

시켰을 것이다.

지배연합에 진입하는 결정적인 관문이었던 중국의 殿試와 조선의 文科합격자를 

비교하면 조선의 경우 문과합격자가 1만 4천여 명, 중국은 명청대 殿試합격자가 5

만 1천여 명으로 인구에 비해서 조선의 경우에 합격자가 더 많았다. 이로 인해서 

과거 합격자의 관직 경쟁은 조선 편이 더 격심하였으며, 과거 합격자가 소수의 동

족집단(姓貫)에 집중되는 경향도 중국에 비해 훨씬 심하였다(기시모토․미야지마, 

2003, 96-99). 이러한 점은 조선의 경우 관직에서 소외된 엘리트를 발생시키고 지

배계급 내의 경쟁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조선과 명청대 중국은 중앙집권적인 군주제의 국가이며, 과거에 의해서 선발된 

관료제를 통해 통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조선의 국왕은 중국

의 황제와 같은 전제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권력 행사를 관료에 의해 크

게 제약받고 있었다(신채식, 1993; 이태진, 1993; 이성무, 1999). 중국의 황제는 종

교적 상징성이 훨씬 더 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 행사에 있어서 관료제도뿐만 

아니라 환관 제도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권력의 전제성과 자율성을 강화시켰

다(이성무, 1999). Olson(1982)의 논리에 따르면 강력한 권력은, 특수이익집단의 

증대를 저지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황제의 강력한 권력은 

지배 엘리트의 분파 형성을 저지하는 작용을 하였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약한 조선

왕조의 왕권은 지배 엘리트의 분파 형성을 제어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지배연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조선왕조는 중국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다는 점에서 장기지속에 유리하였을 것이다.

86) Maddison(2007, 116)에 의하면, 중국의 인구는 1500년경 1억에서 1820년경 3억 8천만으로 

증가하였다. 조선의 인구는 권태환․신용하(1977)에 따르면, 1392년 5,549만 명, 1522년 

1,062만 명, 1822년 1,622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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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와 관련한 렌트 획득에 있어서 중국과 조선의 엘리트들이 국가를 지지하

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양국이 동일하지만, 어느 편이 국가에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시장경제, 상업이 더 발달된 중국의 경

우에 국가 외부의 조직으로부터 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컸을 것이다. 양국

의 엘리트는 모두 지주제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으로부터 독

립적인 수입원천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던 중국의 경우

보다, 농촌에 거주하였던 조선의 양반의 경우에 지방재정과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의 정도가 더 컸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점은 조선의 양반이 국가에 협

력하는 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조선왕조의 양반들이 보다 당파적이고 경쟁적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양반으로

서의 신분적인 정체성과 결속력은 조선의 경우에 더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노비제도의 존속으로 나타나는 신분제도가 조선왕조의 경우에 강고하였다

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미야지마, 2003). 또한 이데올로기의 면에서는 

중국은 양명학과 고증학으로 성리학 외의 유학의 발전이 보이지만, 조선의 경우에 

주자학 특히 성리학으로 단일화되었던 것도 지배연합의 안정성에 기여하였을 것이

다. 지방의 양반 명부라고 할 수 있는 鄕案과 유사한 것이 중국에는 보이지 않는다

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중국의 宗族에 비하여 조선의 家門의 경우 혈연성이 강하다는 점(기시모토․미야지

마, 2003)은, 조선의 이서층의 경우에도 드러나고 있는데(이훈상, 2000) 이러한 강

한 혈연적 결속력을 갖는 엘리트들이 농촌을 기반으로 국가재정에 강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선물경제’를 통해서 수평적, 수직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념적인 

당파를 형성하여 결속되어 있던 것이다.

한편, 앞에서 내부적인 조세수입에 대한 의존이 컸다는 점에서 중국과 조선왕조

의 대중에 대한 교섭력이 낮은 편이라고 하였는데, 문민 통치와 엘리트들의 비무장

은 대중의 반란에 대해서 취약하게 만들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 대

중 반란이 더욱 빈번하고 대규모이며 왕조의 교체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87) 

대중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87) 참고로 Tong(1991)의 문헌조사에 따르면, 명대에 630번의 무장소요(armed disturbances)가 

548개의 현(counties)에서 발생하였으며 1,095개의 현, 11개 성(province)으로 확산되었다

고 한다(총 303,869 縣年(county-year) 중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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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것은 중국이나 조선 모두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영훈․박

이택(2007)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중국에 비하여 조선의 경우에 경제통합에 있어

서 재정적 물류의 상대적 규모나 역할이 컸으며, 기근에 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

던 곡물저장(환곡)의 규모가 인구에 비해서 월등이 컸다. 중국의 경우에는 직접적

인 곡물의 공급보다는 상평창의 곡물을 시장에 방출하여 물가의 안정에 주력하였

다. 대 농민정책에 관한 보다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조선왕조는 곡물저장

이나 진휼 외에 수리시설의 공급이나 조세감면 등에 의해 농민경영의 재생산 유지

에 적극적이었으며, 지방 양반 엘리트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국가와 

엘리트들의 농민 재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은 대중의 집단행동을 예방하고 완화

하는 효과를 발휘하였을 것이다.

집단행동은 구성원이 많고 이질적일수록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 

더 빈번하게 대규모의 집단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집단행동의 난점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Tong(1991)의 명대 반란의 연구에 

따르면 반란은 지역적으로 중앙의 권력이 미치기 어렵고 도피가 용이한 산악지대에

서, 시기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시기에 일어나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중국의 광범한 

지리적 조건이나 재해의 대규모성은 집단행동의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

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 집단행동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국가 외부의 조직이 더 

많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상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에 상업조직이나 

종교적 결사가 조직되는 경향이 더 컸다고 판단된다. 기시모토․미야지마(2003)에 

의하면 중국은 결사의 원리가 氣로서,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서 횡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다. 조선왕조의 경우에 대중들을 조직할 수 있는 원리가 뚜렷하

게 없었던 것도 집단행동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조선왕조가 鄕約등에 의

해서 유교적인 생활규범이 대중에까지 확산되어 가고, 양반이 농촌에서 대중과 함

께 거주함으로써 농민 대중의 불만을 엘리트가 포착하여 대처하거나 집단행동의 초

기 단계에서 적발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노비제도가 존속하였

던 것은 대중의 이질성을 강화시켜 집단행동을 곤란하게 만드는 쪽으로 효과를 발

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훈상(2000)이 밝히고 있듯이 이서층이 준-관료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중국과 달리, 조선왕조의 경우에 대부분 혈연성과 토착적인 기반이 매우 강하였기 

때문에 대중의 국가와의 접촉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도 국지적 범위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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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단행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배항섭(2010)이 보여주듯

이 조선후기의 배타적 토지소유권이 비교사적으로 보아 중국보다도 발달되어 있었

던 것도 대중이 토지에 대한 농민적 권리를 기초로 집단행동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

들었다고 생각된다. 

Ⅵ. 맺음말 

이 연구는 조선왕조(1392-1910)의 장기지속의 조건을 경제학적 기반에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국왕과 신하, 또는 중앙과 지방간의 세력균형에 주목하

였을 뿐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에 관한 이해가 피상적이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타

개하기 위하여 국가와 정치체제를 분석할 수 있는 경제학 연구로부터 이론적 자원

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주로 North, Wallis, and Weingast(2009)의 제도와 국가, 

특히 ‘자연국가’에 관한 연구, Olson(1965, 1982)의 집단행동과 특수이익집단에 관

한 연구, Levi(1988)의 ‘준 자발적 복종’, Acemoglu and Robinson(2006)의 민주주

의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로부터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과 분

석틀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의 구성원, 즉 엘리트와 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에 

협력(충성과 복종)을 하게 만드는 유인에 주목하였다. 또한 초보적이지만 조선왕조

와 동시기 명청대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선왕조의 특징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

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의 엘리트(양반)는 과거를 통해 관직을 획득함으로써 지배연합을 형성하

여 각종 자원에 대한 접근제한으로부터 발생하는 렌트를 향유하였으며, 조선왕조는 

엘리트에게 렌트를 보장함으로써 엘리트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제

라는 매우 항구적인 제도를 근간으로 엘리트의 충원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매우 경

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지배연합은 안정성과 동시에 환경의 변화에 자

신을 조정할 수 있는 신축성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엘리트들은 토지와 노

비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제3자적 집행력을 필요로 하였지만, ‘인

격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가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었다. 렌트의 

주된 원천은 조선왕조 경제체제의 재분배적 성격을 반영하여 국가재정과 이에 종속

된 상업에 있었으며, 특히 지방재정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지배연합 내에 형성된 

‘선물경제’는 지배연합을 유지,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상공업자를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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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거주 엘리트의 도시화 경향을 억제함으로써 지배연합의 동질성과 농촌적인 정

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는 과거 응시와 관직 진출에 상공인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며, 紳士層이 도시에 거

주하는 경향이 높았던 명청대 중국과 비교하여 조선왕조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로 인해 엘리트의 부 구성이 토지에 집중된 것도 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해 보수적

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국가(국왕)에 대한 반란에 대해 연좌제를 통해 가문 전체를 파멸시키는 강력한 

법률이 집행되었지만, 대중이 현물재정의 운영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중에게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준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을 위하여 더욱 중요하였다. 조선왕조의 존

재 조건은 대중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교섭력이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이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국가의 수입이 거의 전적으로 대중의 농업 생산물에 의존하고 있

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의 지배연합의 구성원인 엘리트, 양반은 사적인 군사력

의 보유 없이 대부분 촌락에서 대중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의 집단행

동에 대해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엘리트의 대중에 대한 과도한 수탈이나 과

시적 소비는 억제될 수밖에 없었으며, 조선왕조가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와 식량

과 같은 생산수단을 공급하고 기근 시에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환곡제도

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조선왕조의 존재조건을 빼놓고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환곡제도는 많은 운영상의 폐단을 낳았지만, 같은 유형에 속하는 명청대 

중국과 대비하여도 조선왕조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으며, 생존 상의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에 기여한 중요한 

제도였다.

지배연합에 대한 안정적인 렌트 분배와 대중에 대한 공공재 공급은 조선왕조 장

기지속의 핵심적 조건이었으며, 이 두 조건이 항상 양립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양자의 적정한 균형이 매우 중요하였다. 지배연합에 대한 렌트를 사회질서

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면 엘리트에 대한 렌트 분배는 경제적 성

과에 대해 플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렌트 추구로 인한 생산적 투자의 저해

와 낭비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는 마이너스(-) 효과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로 인한 수확체감을 극복하지 못하여 생활수준이 악화되면 렌트분배

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대중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19세기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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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은 엘리트의 렌트의 증가와 낭비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인구 압력에 의한 수확체

감과 만나서 가중됨으로써 지배연합 내의 렌트 분배에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대중

에 대한 공공재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복종에 대한 유인이 소멸되어 가는 조건에서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조선왕조의 장기지속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한국 경제사 연구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정된 목

적에서 시도된 것이다. 국제관계와 유교적 이데올로기 등에 관해서는 또 다른 고찰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조선왕조의 정치 경제 체제의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는 명청대 중국과의 비교 외에 한국의 역대 왕조와의 비교도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분산적으로 이루

어진 연구를 경제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통합함으로써, 조선시대의 경제체제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의 한국 경제사 연구는 조선후

기의 가격과 인구를 비롯한 거시적인 시계열의 확보와 분석에 입각한 수량경제사적 

연구, 그리고 국가적 재분배론에 입각한 경제통합의 구조적 이해라는 두 갈래로 이

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가 양자를 생산적으로 통합하고, 연구 대상을 

확장해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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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Origins of the Longevity of Chosŏn Dynasty 

(1392-1910) in Korea

Jae Ho Kim*

Abstract88)

  The paper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conditions for the longevity of 

Chosŏn dynasty(1392-1910) in Korea on the economic base. It focuses on 

incentives to make elites and masses cooperate with the dynasty, while 

previous studies explained it mainly with the balances of political powers. The 

dynasty was able to get loyalty from elites who constituted dominant coalition 

by guaranteeing them various rents. The main sources of the rents were in the 

governmental finances and commercial sectors depending on the finances, with 

reflecting the redistributive economic system. ‘Gift economy’ between the elites 

based upon the local governmental finances assumed a role to secure and 

consolidate the dominant coalition. Keeping the agrarian identity of the elites 

also contributed to the longevity by excluding merchants and craftsmen from 

the coalition. Though the dynasty made severe laws against all kind of rebels, 

the ‘quasi-voluntary compliance’ of the masses by public goods was more 

important than the laws. The grain storage system prevented economic crises 

from transforming toward political ones. It was critical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rents to elites and the public goods to m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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